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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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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문초록>

흔히 주인-대리인의 문제라 지적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이자 부작용은 선출된 대

표의 자기반성, 시민의 감시나 주민소환제도 등 보완적 방법으로 개선을 꾀할 수도 있

겠지만, 대체적 방법으로서 복지 등 정부의 일부 사무는 주민이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그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는 주민집단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껏 참여 유인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어 왔다는

것이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참여 유인의 문제는 개인과 제도, 참여 전과 참여

후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참여 전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자면

현대 사회의 낮은 유대감과 비즈니스적 면모를 가진 호혜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그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는 거래형 주민자치를 제안하며, 이것이 현대적‧도시적 주민

자치에 시작점으로서 적합할뿐더러 낮은 정보 비대칭 특성을 활용해 중앙‧지방정부

대비 재정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음을 논의한다.

주제어: 주민자치회, 거래형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 전문연구원;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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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민자치회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해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마다 설

치될 수 있는, 그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

항에 의해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역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

단체가 위임‧위탁한 사무, 그 외 관계 법령‧조례‧규칙에서 위임‧위탁한 사항

이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는

그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제도

를 운용 중이며 희망하는 지자체만 일부 행정구역에 설치해 왔다. 그 수는 2013

년 13개를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1,405개까지로 확산하였다.1)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2)를 수행하였는데,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전체 626개 읍면동

중 140개 읍면동의 주민, 주민자치회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

사 및 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치 사업의 중요성과 주민의 낮

은 참여율 개선 필요가 도출되었다. 비록 주민자치회의 전신인 주민자치위원

회에 관한 연구이긴 하지만, 최상현(2016)에서 수행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주민의 관심

및 참여 부족이 꼽혔다.3)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행정연구원

에서 수행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지역의 사회활동 참여 여부

에 대한 문항의 응답 점수가 평균 2.24점(1점: 매우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4)

대의민주제는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아닌 임명직 위주로 구성된 행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한다’
2020.4.22.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주민자치회 개선’ 사업내역서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 2020.
3) 총 12가지의 문제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순서대로 3개를 꼽으면 ‘사업재원
확보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부족, ’주민의 관심 및 참여 부족‘이었
다.

4) 한국행정연구원, ‘거버넌스와 한국사회 신뢰 수준에 관한 연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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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의 의사결정을 장악하면서 시민과 정부 간 거리가 소원해진 부

분과, 입법부가 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시민의

의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이 저하된 부분이 그 한계로 지적된다.5)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사를 직접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

는 장치로서 시민참여가 필요한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0조 제1항에서 주

민자치회의 설치 목적을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으로

둔 점, 풀뿌리 민주주의란 시민사회의 주권자로서의 주민이 거주 공간에서 공

동체를 형성하고 공유문제를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의

미한다는 점(김찬동, 2019)에서, 주민자치회 참여 제고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 참여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개인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증진하는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주민자치회 참여의 문제점

설선미·오재일(2016)은 광주광역시의 북구 임동, 남구 봉선1동, 광산구 운남

동 주민자치회를 분석하였다. 임동의 주민자치회는 21명 전원 50세 이상으로

구성봉선1동의 주민자치회 27명도 모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것이며, 40대가 6명, 나머지 21명은 50세 이상이었다. 운

남동은 27명 중 8명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신규 주민이었고, 40대가

10명, 50대가 15명, 60대 이상이 2명이었다. 구성원의 직업은 세 동 모두 자영업

이 가장 많았다. 연구는 세 개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분석한 결과로 다섯 가지

한계점을 도출했다. 첫째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관 중심의 사업, 행정기관의

요구에 구색을 갖추는 형식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의존 재원

중심의 운영만으로는 활동에 제약이 있으나, 자주 재원 확보 방안은 부족하다

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은 수익성 사업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

하기도 했지만, 수익성 사업은 실패율이 높고, 성공하더라도 동네 상권의 이익

을 침해하게 되면서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공무원 인터뷰 내용을 제시한다.

셋째는 연령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를

5) 이승종‧김혜정, 『시민참여론』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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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자치회 지원 조직의 역할 규정 및 인센티브

제도 설계, 재원의 다양화,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민자

치의 공간 환경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주중 저녁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

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사는 아니지만, 역으로 왜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

여하지 않는지를 조사한 연구들도 있다. 그중 하나인 길상혁 외(2023)에서는

안산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해 비참여 원인을 살펴보았다.

청년층 응답자들은 사적 이해 및 내적 효능감 부재, 자치회에 대한 부정적 인

식, 본인의 능력 부족, 제도 홍보 부족이 원인이었고, 중장년층 응답자들은 청

년층 응답자들이 가진 원인에 추가로 무관심, 비참여 원칙화, 부조화도 비참여

의 원인이었다.

종합하면,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가진 문제점은 관 주도의 자치, 자주적 재원

마련 문제, 구성의 다양성 부족, 비민주적 소통이나 기득권 세력에 의한 내부

갈등, 참여의 경제적·정신적 유인 부족 등 다양하다. 특히 자주적 재원 마련

문제는 자치회 사업이 경쟁력이 부족해 성공하기 어렵고, 성공하더라도 지역

상권과의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은 지금까지 문제의 해결이 매우 어

려웠으리라는 점을 짐작게 한다.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또는 개선 방향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개인적‧제도적, 참여 전‧참여 후로 구분한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개인적 제도적
참여 전 정신적(공동체 의식)‧경제적 유인 부족 등 홍보 부족 등

참여 후
구성 다양성 낮음, 비민주적 소통, 내부 갈등

(기득권화), 공동자산 미비 등
관 주도, 자주 재원 미비 등

자료: 선행연구(각 연구명은 참고문헌 참조) 정리 

위 선행연구들에서는 해법으로 시민성 확립, 사회적 자본 형성, 공동체 복원

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이상적인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수단이라기보다, 수단이

면서도 동시에 결과물인 측면이 있다. 높은 시민성, 사회적 자본 수준, 공동체

복원 상태에서 주민자치회의 참여는 증가하겠지만, 먼저 시민성, 사회적 자본

등의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 참여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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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의 문제점 중에서도, 참여 전 개인적인 유인

부족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구성 다양성이 낮은 문제는 참여 후의 문제이기

도 하지만, 농촌 주민·노인·자영업자 외 주민들의 참여 유인이 늘어난다면 자

연스럽게 사라질 문제일 수도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개인의 정신적이고 경제적

인 참여 유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

회가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Ⅲ. 주민자치회 사무 영역 고찰

1. 정신적 참여 유인 제고를 위한 경제적 참여 유인에 관한 고찰

사실 ‘이타심’이라는 것도 ‘이기심’과 반대의 성질을 갖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타심이 이기심(생존 욕구)을 충족하

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따라서 서로 돕는다는 개념인 호혜

성으로 정리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6)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에서 핵

가족화, 심지어 1인 가구 형태가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1차 산업 비중 감소,

직업의 다양화, 도심 집중으로 인한 잦은 주거지 이동 현상은 주민자치 활성화

를 위한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가늠케 한다. 최종렬(2004)은 인류학자 샐린스

(Marchall Sahlins)의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잡힌 호혜성, 부정적 호혜성 개념

과 사회학자 그라노베터(Mark Granovetter)의 강한 유대, 약한 유대를 결합하

여 여섯 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만들었는데,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주민의

사회적 자본은 균형잡힌 호혜성-약한 유대의 영역에 위치하리라 생각된다.7)

즉, 서로 간 유대감이 강하지 않은 상태로, 각자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관계

를 형성하고 있는 유형이라 판단된다.

이를 보다 강한 유대, 보다 일반화된 호혜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그림 1)이

주민자치회가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 터인데, Putnam(2002)

6) C. R. Dawkins, 『이기적 유전자』, 2006(번역판, 원서는 1976)
7) 최종렬(2004)은 이를 교락집단이라 칭하여, 일부 브로커들에 의해 연결된 소집단들
로 구성된, 폐쇄성이 낮고 확장성은 높은 사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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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듯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호혜의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균형 잡힌 호혜의 모습을 띤다면, 주민자치회에서

희생·봉사와 같은 호혜 주기가 즉각적이지 않은 사무는 주민 참여의 유인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거래’ 활동은 어떨까? 호혜 주기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참여 유인이 높아진다면 호혜의 빈도가 상승

하면서 주민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가 강화될수록, 호혜

주기는 때때로 즉각적이지 않아도 될 것이며, 보답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행위도 늘어날 것인데, 이는 곧 일반화된 호혜로의 사회적 자본 성향 이동 및

시민성 구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시작은 구성원 간 깊은

신뢰를 전제로 그 틀을 짜서는 안 될 것이다. 예전과 달리 현대의 주민사회에서

자치활동 참여 유인은 단기적으로는 이기심에 있음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거

래 활동으로 구성원들이 이익을 보게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8)

<그림 1> 도시형 주민자치회의 사회적 자본 영역 이동

2. 주민자치회 사무 영역 설정

8) 저신뢰 공동체의 주민자치에 시동을 걸기 위한 전략이므로, 오랫동안 공동체로서 생
활한 농촌 마을보다는 도시형 주민자치에 적합한 방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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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즉각적인 거래 활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논

하기 전에 먼저 주민자치회의 일반 사무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전통적으

로 정부의 역할은 사유재산권 보호, 시장실패 교정, 가치재 공급, 부의 재분배,

거시경제 안정화로 나눠볼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사유재산권 보호는

치안의 영역이고, 시장실패 교정은 시장원리로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환경

오염·안전사고 등 이른바 음의 외부성을 축소하기 위해 시장을 규제하는 영역

이다. 가치재 공급은 기술 발전·편의 증진 등 이른바 양의 외부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을 지원하거나 자격증 등 권리를 형성하는 영역이고, 부의 재분배는

세금이나 복지 등의 영역으로, 필수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보장하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정부의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움직여 왔는지와는 별개

로, 이상적인 시장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정확한 외부성 측정이

필요하다. 각종 진흥법과 기업 지원 ·세제 혜택 정책들은 양의 외부성 확대

논리에 의한 것이지만, 한계효과는 지원이 누적될수록 감소하고 예산은 한정

되어 있으므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별 효과의 추정이 필요한

것이다. 음의 외부성 축소 논리에 의한 기업 규제도 마찬가지다. 규제의 강도는

늘어나는 기업의 규제 부담보다 줄어드는 사회적·국민적 부담의 규모가 큰 구

간에 위치해야만 타당성을 갖는다.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를 중앙정부 스스

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적인 정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많은 자원과 복잡한 절차가 여기에 투입되곤 한다.

이러한 현대 산업의 복잡성으로 의회가 정부에, 정부가 산업에 논의의 주도권

을 넘겨주게 되는 문제는 간접민주정치의 현대적 한계로 지적되어 오기도 했

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자치회의 사무가 관치의 외부성 조정 영역을

쉽게 대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주민자치회마다 복잡하고 거

대한 물적·인적자원을 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보다 이에 따라 얻는 외부성

조정의 편익이 크리라 생각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형평성을 보장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세금 관련 사무를 제외하면) 주민자치가 관치보다 나을

가능성도 있다. 복지 사무에 있어 세금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 복지가 필요한데, 이는 전문성의 영역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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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지만 정보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는 커뮤니티를 형성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보다도 주민 개인의 선호에 더 가까이 접

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주민자치회에 정부의 복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

간 국가의 복지 사무가 생성해 오던 일부 사회보장 예산이 축소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보장 총량이 감소하지 않으려면 자치의 복지 사무 보장성

이 기존의 정부 복지 사무 보장성과 최소 같거나 더 커야 한다. 예상컨대 정보

에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가 반드시 관치보다 더 큰 보장성을 확

보하지는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자유시장이 훼손한 공익을 복구하려는 목적에

서 존재하는 반면, 자치는 또 하나의 작은 자유시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회

는 그 구조상 비대면적‧비인간적‧물질적‧이기적인 현대 사회의 자유시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면적·인간적·정서적·이타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다. 따

라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쌓이는지에 따라, 주민자치는 관치보

다 보장성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즉각적인 거래형 복지 활동(사무)이란 무엇인가? 이는 지원형(단

순 급부형)이 아닌 복지 사무를 뜻한다. 지원형으로 활동하게 되면 단순히 더

받는 자와 덜(안) 받는 자로 구성원들이 나뉘면서, 덜(안) 받는 주민들은 ‘나한

테 즉각적인 혜택이 없음’을 느끼며 참여 유인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

에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거래를 통해 되도록 참여하는 모

두에게 이득을 느끼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시장거래와는 차별성이 있어

야 한다. 차별성이 없다면 주민들은 주민자치가 아닌 일반시장을 통해 거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앞서 언급한 ‘정보우위’라는 주민자치의 특징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 비효율성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기 때문이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거래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거래 및 이에 따른 효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주민자치는 이 부분을

공략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아래로 예시를 들어

논의해 보도록 한다.



개인의 주민자치회 참여 유인 제고 방안 고찰 9

3. 주민자치회 사무 영역의 예시

앞서 주민자치의 복지 사무는 거래형으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시장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일반시장과 경

쟁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몰락했던 이유는 공공의 선

확보라는 비용 부담을 지지 않는 기업들과 ‘불리하지만 자유롭게’ 경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시장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진 주민은 주민자치 복지

사무 영역과 일반시장 영역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판단하여

일반시장 영역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들에게 저가 혹은

무료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사는 이러한 활동이 주는 소득 및 특별한

성취감을, 같은 시간과 노동을 들여 얻을 수 있는 일반 손님 서비스 제공의

소득과 비교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한편, 돈 많은 독거노인은 복지 미용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고, 비싸지만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하는 일반시장의 특정 미용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활동은 일반시장의 균형가격 및 균형거래량 바깥에서 일

어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면서, 합목적적이다. <그림 2>는 일반시장의

수요-공급 모형이다. 공급곡선9)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규모를,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가격별로 정렬해 놓은 것이다. 수요곡선은 해

당 서비스를 소비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규모를,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가격

별로 정렬해 놓은 것이다. 두 의향이 만나는 가격 지점인 Pe가 균형가격이 되

고, 이 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량인 Qe가 균형거래량이 된다. 수요곡선에서

Pm부터 E까지 구간의 구매자들은 기꺼이 낼 수 있는 가격보다 적게 내므로

이득이고, 공급곡선에서 O부터 E까지 구간의 판매자들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많이 받으므로 이득이다. 우리가 통상 ‘시장 규모’로 칭하는 것은 사

각형 OPeEQe로 이루어진 구역의 넓이다.

9) 일반적으로는 한계적으로 체감·체증하는 특성으로 인해 곡선의 모양을 취하지만, 논
점을 단순명료하게 구현하기 위해 그래프는 직선으로 그리되, 용어는 일반용어인
‘곡선’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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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적 주민자치회 사무 수요공급: 일반시장 수요-공급 균형의 바깥 곡선

한편, <그림 2> 공급곡선 위 E부터 시작되는 파란색 선 위의 판매자들은

Pe의 가격으로는 도저히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또는 공급하기 싫은) 판매

자들로, 시장 밖의 판매자들이다. 이들이 기업이라면 Pe에 판매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는 원가(재료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

장 설비비, 이자 비용 등)를 고려했을 때 Pe가 너무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개인이라면, 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유는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대학생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싶을 때, 공부

량이 많아 본인은 하루에 3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만, 대다수 고용자는

보통 하루에 8시간, 최소 6시간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길 희망할 수

있다. 이 대학생이 일반적인 고용 조건을 맞춰주려면 휴학하는 등 학업을 포기

하고 아르바이트에 매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졸업이 미뤄지는 만큼 취직이 늦

어지는 등 시간의 기회비용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만일 그렇게 하려면 포기한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야만 시장에 노

동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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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로, 두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주부가 서비스 또는 노동의 공급

주체가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비스나 노동의 양에 관한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나 그 부수적인 일들로 인해 언제든지 서비스·노

동 공급을 정지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직에 애로를

겪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는 사례는 실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누군가 이들에게 자녀를 방관하면서까지

일을 멈추지 말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감수하는 노동의 ‘희망 공급자 가격’은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다.

한편 <그림 2> 수요곡선 위 E부터 시작되는 빨간색 선 위의 구매자들은

Pe의 가격으로는 도저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또는 이용하기 싫은) 구매

자들로, 시장 밖의 구매자들이다. 이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소득이나 자산 보유 수준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낮아서 특정 서비스

구매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경우이다. 즉, 해당 서비스가 마음에 들고, 이용

하길 원하지만, 가진 소득을 삶에 필수적인 다른 소비에 쓰다 보니, 이 서비스

에까지 지출할 여력은 없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구매할 여력이 있지만 어쨌

든 구매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구매할 여력이 있음에도 구매하지 않는 경우의 예를 하나 들자면, 중고차

거래 시장이다. 신차는 가격이 주어져 있지만 품질 또한 기대한 바대로 주어져

있는 편이다. 그러나 중고차는 신차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주어져 있는데, 품질

은 기대한 바대로 주어져 있을지 알 수 없다. 즉, 같은 모델·같은 가격의 중고차

라 하더라도 서로 실제 상태(잔존가치)가 다를 수 있다. 구매자가 알지 못한

결함(알았다면 그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지 않았을 결함)이 구매자의 기대 범위

밖에 존재할 수 있다. 심지어 구매자는 구매 후 어떤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중개인은 알고 있었는지, 이전 차주는 알고 있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이러

한 정보 부족은 중고차의 가격 수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판

단을 내리게 하고, 위험 회피 성향이 큰 일부는 위험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면서 일반시장 밖으로 탈출하게 한다.

주민자치회 사무가 침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다.10) 시장을 이탈한 공급

10) 중고차 거래 시장은 구매할 여력이 있음에도 믿음의 문제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좋은 예시이다. 하지만 주민자치는 정부의 복지(공익) 공백을 발생시키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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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요에 주민자치가 거래 유인을 넣어준다면, 시장적 요소가 작동하면서도

일반시장과의 경쟁은 회피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개인으로서의 공급자는

공급의 유연성(원하는 만큼 공급, 원하는 때에 공급)이 필요하고, 수요자는 가

격만 낮아진다면 다른 것은 무방하거나, 가격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주민이 주민자치회에서 일반시장보다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서비스 수요 구성원의 이타심에서 비롯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인 것은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

해 초단기·초고속 서비스·인력 보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발생

했다는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고, 비교적 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공급의 규모 단위도 가벼운 협의를 통해 쉽게 쪼갤 수 있다. 예컨대 신뢰

가 어느 정도 구축된 주민자치회의 돌봄 서비스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급한

사정을 설명한 후 바로 아이부터 맡기고, 계약과 정산은 사후에 할 수도 있다.

이는 어느 민간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주민자치회만의 시장 유연성일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네트워크는 서비스 수요 구성원에게 일반시장에서라면

존재했을 정보의 불확실성에 의한 불안을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주민

이 공동체 내 구성원에게 결함이 있는 무언가를 결함을 숨겨 비싸게 팔면서도

당당할 가능성은, 서로 얼굴을 모르고 앞으로 평생 마주칠 일 없는 타인에게

그러할 때 당당할 가능성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매자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다. 각종 복지 영역의 중고 거래, 각종 복지 중개 서비스, 아이·환자 돌봄

서비스, 밤길 동행 서비스 등 판매자의 신뢰가 강하게 요구되는 모든 업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일반시장보다 강점이 있을 수 있다.

4. 거래형 주민자치회 사무의 정부 사무 대비 타당성

그런데 앞서 이야기하였듯, 주민자치회의 복지 증진은 정부발 복지 증진보

다 최소 같거나 큰 수준이어야 주민자치가 국가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

를 지양해야 하므로 중고차 거래를 좋은 사무의 예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주민자
치회가 활성화되어 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고차 거래가 많아진다면 이는 사
무와는 별개로 긍정적인 주민자치의 파생 효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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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민자치

방식이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이론적 논의에 불과하지만, 형평성 보장을 위한

동일 목표 수량의 복지 서비스 공급을 중앙(또는 지방)정부가 할 때와 주민자

치회가 할 때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모형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3>은 출산 관련 복지정책 중 하나로 산후조리 지원을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할 때와 정부 사업으로 할 때의 차이를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비교

한 것이다. 목적은 두 경우 모두 일반 균형상태보다 더 많은 산모가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 목표 수준은 비교를 위해 25%로 동일하게 둔다.

중앙정부는 전국의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에 쓸 수 있는 출산지원금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전국의 주민자치회는 각 지역 내 활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과

유휴·단기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직접 산후조리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가정한

다.

<그림 3> 산후조리 복지를 예시로 한 주민자치회(좌측)와 정부(우측) 사업방식 비교

산후조리 복지를 위해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하면 이용자의 지급 여력이 높

아지기 때문에, 공급가격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시장의 산후조리 가격은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상승한다. <그림 3>의 오른쪽 그래프는 산후조리 서비

스 이용자 수가 25% 늘어나기 위해 가격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승하

여, 전체 이용자가 내는 실제 금액은 3,750억 원(150만 원*25만 명), 정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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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2,500억 원(100만 원*25만 명, 빨갛게 빗금 친 영역)이다. 반면 <그림 3>

의 왼쪽 그래프처럼 주민자치회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 수요공

급 원리에 의해 산후조리 가격은 하락한다. 주민자치 산후조리가 이용자 수를

25% 늘렸을 때 전체 이용자가 내는 금액은 3,750억 원(150만 원*25만 명), 주민

자치에 투입되는 사업예산은 750억 원(150만 원*5만 명, 파랗게 빗금 친 영역)

이다.

정부 보조금이나 사업예산은 모두 결국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므

로, 이용자 비용과 통합하여 산후조리 서비스 총비용으로 간주하면, 주민자치

의 경우 4,500억 원,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6,250억 원으로 주민자치가 효율성

에서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주민자치의 산후조리 서비스가 일반시

장의 산후조리 서비스와 똑같이 선호됨을 가정한 것으로, 만일 그렇지 않고

두 수요가 차별화된 시장이라면 <그림 3>의 왼쪽 그래프에서 20만 명은 200만

원짜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전체 이용자가 내는 금액은

3,750억 원에서 4,750원(200만 원*20만 명+150만 원*5만 명)으로 상승하여 산

후조리 서비스 총비용은 5,500억 원이 되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사업(6,250억

원)의 경우보다 효율성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표 2).

<표 2> 동량의 산후조리 복지에서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사업 간 비용(효율성) 비교

부담 주체
중앙(또는 지방)정부

방식의 복지 비용

주민자치회 방식의 복지 비용

같은 선호를 가정 다른 선호를 가정
민간 3,750억 원 3,750억 원 4,750억 원
공공 2,500억 원 750억 원 750억 원
합계 6,250억 원 4,500억 원 5,500억 원

자료: <그림 3>의 좌우 그래프에 기반하여 도출(다만,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탄력성이 1인 경우를 가정하였으므로 
실제 효율성 격차는 달라질 수 있고, 그 우위에만 시사점을 둠)

이는 단순히 현금형 복지와 서비스형 복지의 차이로 보이기도 하는데, 중앙

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일수록 서비스의 수요‧공급자의 모집‧관리 등에 기민하

게 대처하기 어려운 반면, 주민자치 플랫폼은 이것을 능히 해낼 수 있어 두

체제 간의 차이(또는 실질적 정책선호 차이)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산후조리 같은 서비스는 산모의 생활 반경 밖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예

를 들면 부산에서 출산하여 춘천의 산후조리원에 다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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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역내 빠르고 유연한 수요‧공급 관리가 중요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림 3>에서 정부의 보조금 개입이 일반시장 산후조리 서비스의 이용 가

격을 상승시킨 것은 우리의 현실11)을 투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표 2>에서

시사하듯 주민자치가 실제로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있

음에도(정부형 6,250억 원, 주민자치형 4,500~5,500억 원) 국민이 체감하는 비

용은 정반대일 수 있다(정부형 3,750억 원, 주민자치형 3,750~4,750억 원). 즉,

주민자치 복지사업과 중앙정부 복지사업 간 효율성 논쟁이 일 때, 표면에 드러

난 부분만을 가지고 대중영합주의적인 담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어찌 되었든, 모형은 주민자치가 사업만 잘 선정한다면 주민 참여의

경제적 유인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정부를 대신하여 부작용이 덜 한 공익 증진

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Ⅳ. 결론

주민자치회의 일차적 정당성은 간접민주제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풀뿌리 민

주주의로서의 민주성에서 나온다. 주민자치의 이차적 정당성은 이러한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일부 복지 사무의 권한과 예산을 가져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공백을 해소할 때 성립된다. 공익이 목적인 정부 조직과 달리, 주민자치회

는 공익과 사익, 호혜를 모두 목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호혜를 늘리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는 균

형적 호혜 특성을 가지며 유대가 매우 약한 현대 도심형 주민 특성을 감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보다 강한 유대감과 일반화된 호혜성을 갖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호혜의 빈도가 중요하며, 균형적 호혜성을 갖는 주민자치의 시작은 즉각

적인 호혜를 발생시키는 거래형 사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거래형

사무는 일반시장과 공급자 및 수요자를 경합하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요소가 필요한데, 일반시장의 완벽한 타인과의 거래에 비해 강점을 갖는, 주민

자치의 낮은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노동 유연성 및 유휴 자원 활용성이 그것

이다.

11) 경인일보, ‘첫만남이용권 쓰려니 일제히 가격 올린 경기 산후조리원’, 2022.10.05.



16 사회과학논총

아이 돌봄, 환자 이송, 귀갓길 동행 등 각종 재화나 서비스를 주민 간 거래하

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면, 시간에 따라 더 많은 신뢰가 필요한 거래나,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일반화된 호혜 활동 등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민 간 자율적으로 공동자산을 형성할 수도 있고, 터전을 벗어나는 편익보다

비용이 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기업 유인, 지역색 형성, 지역관

광, 국토 균형발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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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ing Individual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in
Residents' Councils:

Focusing on Transactional Resident Self-Governance

Jeongkyu Kim*

The commonly criticized weaknesses and side effec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often referred to as principal-agent problems, can be addressed through

supplementary measures such as self-reflection by elected representatives, citizen

oversight, or recall systems. However, as an alternative approach, it is worth

considering a method where citizens directly carry out certain government functions,

such as welfare. Among the various forms of citizen participation that could serve

as implementers, residents' councils stand out as a viable option. The persistent

challenge, however, lies in the low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that these councils

have faced.

An analysis of prior studies reveals that issues related to participation incentives

can be categorized into problems at the individual level, institutional level, and those

arising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Focusing on the individual level prior to

participation, modern society's low sense of community and transactional reciprocity

need to be addressed. This study proposes transactional resident self-governance

as a methodology to tackle these issues. It argues that this approach is not only

suitable as a starting point for modern, urban resident self-governance but also

demonstrates fiscal efficiency compared to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by

leveraging its low information asymmetry.

Key Words: Residents' Councils, Transactional Resident Self-Governance,

Grassroots Democracy

* Senior Research Associat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h.D. Student,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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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국문초록>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등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문화

적 영향을 파악한다. 정책과정 내 문화의 가치를 바련하거나,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권 보장 법률인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다. 2016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를 측정하는 지표 등 측정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한계점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실제 수행되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평가지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향후 문화영

향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문화영향평가, 문화기본법, 영향평가, 평가체계, 평가지표

*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mail: choeun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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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가치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하며, 국민의 문화기본권 확보를

위한 「문화기본법」을 2013년 12월 제정하였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가치가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를 조화롭

게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신옥주, 2015; 김재광, 2015; 이세주,

2015).

문화기본법은 국민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전제한다. 법에따라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 문화진흥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문화기본법의 제정

은 국가 문화정책의 근간이 만들어졌다는 점과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제도적

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문화기본법에서 ‘문화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진행함에 각종 정책과 사업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개인

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영향평가’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김종호,

2019).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문화기본법에 근거

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이나 사업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정

리하면,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국민 삶에 문화가 영향을 주는 정도를 고려한다

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을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문화

영향평가센터로 지정(‘16년 3월)하고 ’14년부터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김명진·양혜원, 2017; 김종호, 2019). 문화영향평가 도입 이후 문화영

향평가에 관한 필요성, 평가체계, 도입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중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정책평가

과정에서 평가지표를 정의하고, 평가절차의 세분화 방법 등 문화영향평가 평

가지표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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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영향평가의 이론적 논의

1. 문화영향평가의 개념

영향평가는 정책대안 또는 사업이 대상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미치게 영향을

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 등으로 인하여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과정에서 판단의 기초자료로서 정책대안에 대하여 유

용한 정보를 통해 분석하고 평가한다(노화준, 1986; Nijkamp & Vindigni,

2003; Becker, 2001; 노화준 2001; 김종호, 2019).

정책의 효과측면에서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으며 단기적이거

나 장기적일 수도 있다. 직접적 영향은 정책을 통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환경정책의 예를 들면 한번 훼손된 정책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

고 복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을 말한다. 간접적 영향은 외부적

효과로 문화정책의 경우 정책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것

이 아닌 결과를 통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장기적 영향은

1, 2차적 등 단계적 경향으로 내용에 따라 잠재적이거나 현실적일 수도 있다.

영향은 유형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환경적 등 다양한 범위를 가질

수도 있다(이윤식·우윤석·이원희, 2007: 30-32).

영향이 다양한 만큼 영향평가는 각 영향의 효과적 측면에 따른 분류를 통해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며 그 구분에 따라 적확한 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어

야 한다. 정책과정에서 영향평가는 프로그램이 대상 집단에 가져온 변화의 정

도와 여부, 규모를 식별하고 그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투입된 비용 대비

정당화가 가능한지, 제기된 문제해결에 적합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정

책이나 프로그램의 추진·확대·감축 등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윤식, 2007; 김종호, 2019).

정리하면, 영향평가는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 과 집행을 위해 정책집행 시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

소화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평가를 말한다(김효정, 2013: 15; 김종

호, 2019).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의 정의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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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주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그 계획과 정책이 국민의 문화향유수준,

삶의 질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가치

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 문화영향평가는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인 영향평가의 정의 및 특성을 고려할 때, 문화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행

복,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문화적 타당성을 근거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 기존 연구동향

문화영향평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평가

하는 연구, 다시 말해 ‘삶의 질’, ‘행복 정도’, ‘삶의 가치’ 등을 평가하는 모든

선행연구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문화영향평가 시행 이후 측

정방법과 체계, 평가지표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

는 것으로,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위해 진행되었던 연구와 실제 문화기본법 제

정 후 문화영향평가의 체계를 살펴봤던 연구로 한정하였다.

문화영향평가는 2003년부터 국내 도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문화영

향평가제도연구(2003. 문화연구소),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연구(200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법제

화 방안 연구(2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2015, 한국문화관광연

구원)등을 통해 평가대상과 지표, 내용과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학자들의 학술논문을 살펴보면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최초의 논문은 이종열 외

(2004)의 도입에 따른 시론적 연구이며, 권기창(2016)은 전문가 설문을 통한

문화영향평가의 성격, 대상, 지표,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승준·

이용모(2016)는 대상과 적용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하고 있으며, 배관표·최

정민(2017)은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문화영향평가의 24개 사업등을 분석하고

있다. 등이 있다(김종호, 2019).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모든 연구에서 문화영향평가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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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었다. 문화영향평가가 도입된 2014년 이후 평가지표는 조금씩 변했

으며, 기존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평가 중 평가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Ⅲ. 문화영향평가의 개념과 평가방법

1. 용어의 정의

문화사회연구소(2003)는 문화영향평가란 문화발전, 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

구분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2014년

문화기본권

소극적 권리

문화 인프라의 충분성, 문화 인력 배치

계획, 문화 프로그램 계획, 문화
재정확보 정도

적극적 권리
문화 수요와 문화 표현충족, 문화

장벽과 차별화 소화

문화정체성

지역 고유성
지역 고유 자원보호, 지역 고유

자원활용

공동체 소통, 발전
지역주민 참여 소통, 지역 공동체 상생

및 발전

2015년

문화기본권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2016년

문화기본권
문화향유 문화접근성
표현 및 잠여 문화향유수준
문화다영성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 유산의 보호

문화정책성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과의 조화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 유산의 보존
공동체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특성화지표
대상정책 특성에 따라 개별평가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

<표 1> 평가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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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최

소화하고,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은 문화영향평가는 문화

발전, 국민 다수의 문화적 역량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한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며, 인간의 삶을 둘러싼 문화적 관습과 신념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

면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에 문화영향평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용어 정의가 필요

하다.

문화는 예술을 포함한 집단 내에 형성된 생활양식의 총체이자 제도, 언어,

종교, 사고체계, 사회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그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국내 법률상 문화의 정의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

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에서 언급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

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문화는 문화기본법에거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기본법 내 문화는 문화예술 뿐 아니라 생활양식, 삶의 방식 등을

포함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내에서 가장 헙의로 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국내법률 문화에 대한 정의

문화기본법

-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

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

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
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

<표 2> 국내 법률상의 문화의 개념



26 사회과학논총

출처 : 법제처

Raymond Williams(2003)는 광의적 의미에서 문화는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

정의하며, 사람들이 일정한 시기 혹은 집단의 공통 정신을 매개로 하여 획득한

특정한 삶의 양식, 지적 작업 혹은 실천, 특히 예술적 활동으로 특정한 사회질

서가 소통되고 재생산되는 기호적 표현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를 융성하고 국가단위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던 문

화융성위원회(2014)는 문화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 관습, 사고방식

및 가치관의 총체를 의미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문화를 생활양식으로 정의하는 것

은 문화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본 관점이다.

문화기본법에 근거하는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의 정의를 광의적으로 정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가치관, 태도

및 관습 등 가치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영향평가에서 사용하는 문화는 협의적 관점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생활양식을 체계, 사회가 형성하는 생활양식의 표현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이다.

문화영향평가의 정의에서 ‘문화영향’ 역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동연(2014)은 문화영향평가에서 문화영향을 ‘문화의 영향’과 ‘문화를 통한 영

향’으로 설명한다. 문화의 영향은 문화의 고유한 영역과 대상에서 문화역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문화를 문화예술활동의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문화의 힘이

강해지면 다른 사회영역에 파급효과를 내는 기반이 되어 사회적으로 문화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문화의 영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를 통한

영향은 문화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문화가 사회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

국내법률 문화에 대한 정의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

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

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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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화의 가치가 사회적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등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를 넓은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문화가 타 정책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문화의

영향의 경우 정부의 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조금), 예술인복지, 예

술인 심리치료 지원 등이 있고, 문화를 통한 영향의 경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사업 등으로 볼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의 문화는 선행연구에서 정리하면, 문화의 개념을 단순히 문화

예술에 국한하지 않는 삶의 양식과 생활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영

향은 정책과정에서 문화가 국민의 삶의 양식이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말

하고, 문화영향평가는 이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시행령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규정한다. 더불어 문화영향평

가 대상 계획이나 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상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

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다고 둔다. 정리하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정

책과정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확

한 대상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문화영향평가가 처음 도입된 2003년에는 문화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환경과

물리적 수단으로 도시공간과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1차 평가영역

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발전에 유용한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제도, 관습, 패러다임의 정책과 법제 영역을 2차 평가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2004년 연구는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

정하였고, 2006년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정책과 자치단체/산하기관 등 평가

대상을 대범위 영역 및 사회적 시스템 등의 운영 원칙까지 포함하도록 넓게

선정하였다.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13년 연구에서는 대상 선정 기준으

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밀접한 분야의 정책과 계획, 국가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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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및 경쟁력과 상관성이 높은 정책 및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의 범주와 대상사업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정

책과 그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법적으로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

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로 한다.

3.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평가지표는 정량

적(계량적 지표) 혹은 정성적(질적 지표)으로 구분되며, 평가지표는 정책의 결

과에 대한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평가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

이다(정정길: 2004; 노화준: 2001)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평가

의 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제도에서는 평가의 기준(지표)에 대해서

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화영향평가 연구가 처음 시작된 연구에서부터 평가지표에 대한 고민은 이

루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 내 지표를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유형 평가지표

2003 체계차원 국정목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국정목표와 제안 여부 평가

분야별 국정과제
문화정책과 타 정책과의 유기적 시너지

효과 증대에 관한 과제의 포함 여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적 악영향 최소화 방안 및

문화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방안 평가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의 권고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정도

<표 3> 선행 문화영향평가연구 내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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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재구성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준을 국가와 생활차원의 평가지표에서부터 문

화영향평가의 정책 목표 및 핵심 가치를 담보로 하는 문화적 발전 등의 규범적

가치 평가지표로까지 그 평가지표가 확대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영향을 측정하는 정책적 지

표가 불명확하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의 광범위한 정의와 문화영향

이 어디까지인지, 직접적 영향인지 간접적 영향인지에 대한 불명확으로 지표

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진행되었던 김효정(2013)의 연구에 따르면 평가

지표의 기본원칙을 국내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흐름을 토대로 국정

운영 철학인 문화융성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문화적 권리와 정체성을 구체화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지표는 크게 문화기본권

의 보장과 문화정체성의 확립을 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의 정책목표에서

구분 평가항목 평가유형 평가지표

생활차원
수용자 개인의 문화적 역량

개발의 관점

자기 개발성, 쾌적성, 심미성, 자율성,

접근성, 편의성, 다양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복지

관점
민주성, 공익성, 소수자 배려와 다양성

공동체 형성의 관점 공공성, 지역성, 정체성, 연대성, 자치성
생태학적 관점 자연 친화성, 다양성

문화적 생산성과 전문성 창의성, 고유성. 효율성, 타당성

2004 문화적가치 사회발전
문화 환경, 문화공동체 형성, 문화정체성

확보
문화적권리 창조성 문화 활동(창작)참여

문화자원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다양성
의사·표현·정보의 자유, 믿음·사상에 대한

자유

2006 문화적발전 창조
공급자의 창조성, 수혜자의 창조성, 전문가

및 시민의 창조성

계승
문화유산 보존, 기존의 공동체망 보존,

지역고유문화 보존
관용 개방적 문화수용, 소수문화에 대한 관용
형평 계획의 민주성, 계획의 시민참여
신뢰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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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상위지표와 이에 걸맞은 하위지표 <표 4>과 같이 제시하였다.

출처: 김효정, 2013

선행연구를 토대로 2014년 시범평가에서 제시한 지표는 ‘문화기본권’과 ‘문

화정체성’ 이다. 문화기본권은 국민의 문화표현, 활동, 참여, 향유에 관한 지표

이고, 문화정체성은 각 지역의 지역성과 공동체 형성에 관련된 지표로 구성

(<표 5>)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지표 내용

문화

기본권

소극적

권리

문화인프라 충분성 문화공간 확보

문화인력배치 계획 전문인력 확보, 배치

문화프로그램 계획 문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문화재정확보 정도 정책·사업계획에서 문화재정 확보 계획

적극적

권리

문화 수요와 표현 충족 향유·표현·교류 기회의 충분성

문화장벽과 차별해소
장애인·이주민·성적 소수자 등의 표현 및

향유 기회 증진

문화

정체성

지역

고유성

지역 고유자원 보호
대상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특성 및

고유자원 고려

지역 고유자원 활용 공동체/지역 문화자원의 활용 검토

공동체

소통·발

전

지역주민 참여와 소통

정책 및 사업 계획시 갈등가능성 고려, 정책

계획시 주민의 참여기회 및 의사소통 기회

제공

지역공동체 상생 및

발전
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성 고려

<표 5> 2014년 시범평가 지표

정책목표 상위지표 하위지표

문화기본권 보장
평등/다양성 문화격차 및 차별해소, 문화향유 및 창작기회 균등
자유/자율 창작/표현의 자유 및 자율성 보장
소통/교류 문화공유, 이해/학습, 발산

문화정체성 확립
정신문화/관습 사회/역사인식, 공동체문화 공유/확립
문화유산/계승 문화유산보존, 진흥
상생/발전 새 시대에 대응 문화변화 발전

<표 4> 2013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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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는 2차 시범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평가지표와 방법에 대

한 검토를 통해 진행하였다. 2015년도는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로 평가가 이루

어졌다. 개별평가는 통합워크숍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개별평가를 위한 핵심지

표는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이 평가 항목으로 세부 평가지표는 다음 <표

6>과 같다.

2015년 평가에서는 대상 정책(계획, 사업)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정량화하

는 방법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는 정성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개별평가기관별로 정량화 방식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

구원, 2015). 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평가지표는 예를 들어 현재 계획(정책)

이 대상지역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킬 것인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그 영향은

지속적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개별평가기관에 평가지표의 선택과 평

가방법의 활용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공통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는데 다소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종합평가는 개별평가기관에 대한 상위평가로 평가지표 설

정을 위해 통합워크숍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종합평가의 평가지표

는 ‘사전평가지표’와 ‘과정/사후평가지표’로 분류하였다. 사전평가지표는 평가

대상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단계인 경우와 평가대상사업이 실행초기여서

문화적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였으며, 과정/사후평가지표는 이

미 완료되었거나, 아직 실행 중이어도 문화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적용하

였다. 세부 평가지표는 다음 <표 7>과 같다. 각 지표들은 세부평가지표에 맞추

어 사전평가와 과정/사후평가가 진행될 수 있게 평가방법이 명시되어있다.

평가 항목 평가지표 측정항목

문화기본권
문화격차에 미치는 영향

§ 영향의 양태

§ 영향의 경로

§ 영향력의 크기

§ 영향력의 지속성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표 6> 2015년 개별평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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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문화영향평가는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개별

평가는 개별평가기관이 진행하는 것으로 개별평가에서 포함되어야 할 핵심지

표(공통지표)는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으로 구분(<표 8>)되

며 이외 특성화지표는 자율적으로 개별평가기관에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공통지표 중 필수지표는 평가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선택지표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성화지표(자율지표)는 평가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접근성

문화향유수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 기회

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하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종 다양성

문화적 차별
문화경관 및 유형, 문화유산 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 등의 보호

문화경관 및 유형문화유산등과의 조화
무형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

문화공동체

<표 7> 2015년 종합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

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공통

지표

문화

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필수)문화접근성
(선택)문화향유수준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필수)표현 및 참여 기회
(선택)생활문화예술 참여

문화

정체성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필수)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필수)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활용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필수)사회적 자본
(필수)문화공동체

문화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필수)문화적 종 다양성

(선택)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표 8> 2016년 개별평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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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는 2014년 시범사업이 진행된 이후 계속적으로 보완되었으며,

2016년에는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이 평가항목으로 제시되었다.

2016년 문화영향평가가 진행된 이후 2019년까지 6년간 총 70개의 정책사업 및

계획 등에 대한 전문평가를 28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대한 약식평가를

시행하였다(허은진, 김영주: 2021: 71).

이후 2020년 기존의 평가지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는데, 문화향유에 미치

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항목을 수정하였다. 수정한 평가지표는 다음 <표9>

과 같다.

발전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선택)창조자본
(선택)창조기반

특성화

지표(자

율지표)

개별기관에서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갈등발생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표 9> 2020년 종합평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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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검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문화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정책 및 사업 뿐 아니라 문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정책으로 확대 되

어야 한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활용한 사업에서 더 나

아가 도시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을 문화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정

책으로 하며, 좁게는 문화를 활용한 직접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

로 설정할 수 있겠다. 다시 살펴보면 문화영향평가는 정책과 사업이 문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정책 평가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매개적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간접적 평가여야 한

다. 또한 질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성과(output)가 아닌 결과(outcome)

에 대한 평가로 장기적인 평가가 되야 한다. 러한 평가방식은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삶에 정책이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정도를

추정하고 파악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체계의 명확화이다.

영향평가의 지표가 정량화되기 어려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

고, 실행주체의 관점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지표로

제시된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의 경우 해당 정책이 대상에 존재하는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이를 규정할

경우 공동체의 결속,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소통과 교류 활성화, 신뢰 및 호

혜성의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등은 실제 평가를 실행하는

실행주체의 판단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

모든 평가가 가치판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평가자의 자율성에 근거하고 있으

나, 실제 문화의 경우에는 문화가 가진 특성과 문화의 영향을 계량화하는 요소

들에 대한 한계 등 문화영향평가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으로 평가지표가 도출

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가 문화기본법 내에 필수

적인 항목으로 법제화 되었고, 제도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기에

평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평가지표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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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또한 직간접적인 문화 정책이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평가

하는 문화영향평가에서 그 정책의 결과를 비롯하여 과정상에서도 국민의 삶,

문화에 대해 고려했는지,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했는지를 확인해야만 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

고 그 중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지표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 개발 시 실적과 투입 위주의 평가지표가 아닌 성과와 산출을 중심

으로 지표를 설정하여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정책과정의 전반을

평가해야 한다(김종호, 2019). 자체평가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면담하고 관찰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현 지표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되어 있어 전문평가기관이 선택할 수

있고, 특성화지표는 스스로 개발하는 형태이지만 실제 지표가 공개되어있거나,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구체성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환경영향평

가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 구체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차후 문화

영향평가는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전문 기관의 지속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때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으로 구분

되어있는 지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표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

다.

Ⅴ. 결론

문화영향평가는 국민들의 문화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국가의 정책

과 사업에 있어 문화의 영향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

다. 문화를 활용한 정책과 사업이 많아지고, 문화에 대한 공적 기금에 대한 투

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근거하고 정책의 기본을 만들어줄 문화의 사회적 가

치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다시 말해 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의 질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는 문화영향평가는 문

화에 기초한 정책이나 사업이 국민들의 삶의 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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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는 문화가 추상적이지 않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문화에 대한 질적·양적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가치론적인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사업이 문화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영향평가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문화지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문화지

표가 연구되었으나 실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지표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지표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의 도입에 있어서도 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하며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16년 도입된 이후 문화영향평가를 지표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24년 현재까지의 지표를 분석하였을 뿐, 새로운

평가지표를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이후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연

구의 진행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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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Index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Cho, Eun Yung*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identifies the cultural impact on the

people in the policies and project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a law that

seeks the value of culture in the policy process or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through culture. Although it has been in progress since 2016, there are

limitations in terms of measurement standards and methods, such as

indicators that measure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what should

be actually carried out, focusing on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cultural

impact evaluation, and proposes the direction of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be used in future cultural impact evaluation.

Key Words: Cultural Impact Assessment, Cultural Law,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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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명공학 분야 배아복제 사례를 중심으로 딜레마 상황 맥락의 변화 속에서

관련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더불어, 이에 따른 딜레마 대응 행동은 어

떠한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행위자 간의 변화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정책네

트워크 및 딜레마 이론을 연계시킴으로써 딜레마 이론이 타 이론과 결합되어질 때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시간에 따른 급격한 변화를 전제하고 있는 기술개

발 사례 가운데 배아복제를 딜레마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 가능한

이론으로서 조금씩 수렴하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 이론의 일

반화를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조건과 다양한 학제간 연구(사례연구, 양적연구 등)의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정책네트워크, 딜레마 대응, 생명공학 분야 배아복제, 보호된 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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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정치․경제적 시스

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즉, 다양한 기술의 발전

함에 따라 그 유용성의 뒷면에는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수단이

정책결정구조, 행정체제, 위험수용 및 평가, 위험에 대한 합의 등의 시스템 차

원에서 논의되었다.

기술위험은 기술지식의 결핍에 따른 불확실성(지식의 불확실성)과 정치․사

회적 불확실성(사회적 합의의 불확실성 또는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Douglas & Wildavsky, 1982). 이를 불확실성과 갈등 가능성의 두 축을 기준

으로 <그림 1>과 같이 네 가지 그룹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합의

가능성 대신 갈등 가능성을 한 축으로 하는 경우 갈등 가능성과 역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높은 합의 가능성은 낮은 갈등 가능성으로, 낮은 합의 가능성

은 높은 합의 가능성으로 대체될 수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그림 1> 기술 위험의 유형

지식 불확실성
낮음 높음

갈등
가능성

낮
음

문제: 기술적
해결책: 계산

Ⅰ

문제: 정보
해법: 연구
Ⅱ

높
음

문제: 의견불일치
해법: 강제 또는 토

Ⅲ

문제: 지식과 합의
해법: ?
Ⅳ

자료: Douglas & Wildavsky(1982);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는 불확실성과 갈등의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유형Ⅳ)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배아복제는 기술위험에 대한

지식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높은 갈등이 존재함

으로써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생명공학 분야의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위험

에 대한 정의, 평가, 해결책 선택도 어렵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의사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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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방식은 없으며 기술위험에 관한 지식의 축적과 합의의 도출이 이루어지

는 경우에만 위험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유형이다(과학기술

정책연구원, 2007).

한국사회에서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7년

영국에서 체세포 복제로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후 생명공학의 윤리적인 문제

가 부각되면서 부터이다(박희제, 2003: 193). 이는 인간복제를 현실의 문제로

불러왔고 인간배아 연구를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던 중 1998년

12월 경희의료원이 인간배아 복제실험이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간복

제를 규정하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

감대는 당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생명복제와 인간배아 연구

의 범위, 이종(異種)간 교잡연구의 허용여부, 유전자 검사 및 치료, 유전자 변형

연구 등을 규정할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 이후 국제적인 동향

의 변화와 황우석 박사 사건(최초의 체세포 배아복제 성공과 논문조작 사건)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나, 관련된 법안(제도)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였

다. 즉,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간복제만 제외하고

폭넓게 배아 및 생명복제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과학자 사회와 생명윤리 및

기술 안전성을 이유로 유전자 변형과 생명복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요

구하는 시민단체․종교계 사이의 갈등으로 당기 법제화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서 배아복제의 사례는 ① 두 개의 단절적인 대안이 존재하고,

② 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 가치가 서로 상충적이며, ③ 각 대안을 지지하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④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딜레마 상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이종범, 1992; 소영진,

1993; 이종범, 1994; 소영진, 1994; 소영진, 1999; 윤견수, 2006 등). 따라서 기존

정책이나 조직이론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이 얼마나 유용하고 의미를 가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황우석 교우 사건 전후 시기의 배아복제 사례를 중심으로

딜레마 상황 맥락의 변화 속에서 관련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 변화가

어떠하며, 이에 따른 딜레마 대응행동은 어떠한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신문기사,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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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자료 등을 활용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의 시기는 배아복제와

관련된 논의가 부각된 1990년대 말부터 2007년까지 황우석 교수 사건 전후로

시기로 제한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정

1. 딜레마이론의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딜레마의 조건, 개념, 강도

딜레마의 개념을 행정과 정책의 영역에서 도입하여 “선택 상황에 처한 의사

결정자의 어려움”을 설명해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종

범 외, 1992; 1994; 김동환, 1994; 소영진, 1994; 윤견수 외, 2000; 이종범 외,

2004; 윤견수, 2006 등). 그러나 기존 딜레마 이론은 ① 딜레마 개념에 대한

정당화의 어려움, ② 딜레마를 판단하는 기준의 어려움, ③ 딜레마의 원인과

대응책, 그리고 딜레마 예방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의 부족 등이 한계로 제시

되었다(윤견수, 2006: 73). 다시 말해서, 딜레마 상황의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하

여 딜레마이론이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일반화된

이론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초에는 딜레마 상황을 전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제약, 두 개의 대안, 표상

화된 대안, 대안의 분절성, 대안 간 상충성, 결과 가치의 등가성, 선택의 불가피

성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이종범, 1992; 1994). 이후 소영진(1993; 1994;

1999)은 이러한 개념의 모호성을 수정하여 대안들의 단절성, 대안들 간의 상충

성, 대안이 가져올 결과가치의 균등성, 선택의 불가피성 등을 본질적 구성요소

로 정리하였다. 여기에 행위자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여 윤견수(2006)는 딜레

마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딜레마는 ① 두 개의 단절적인 대안이 존재하고, ② 각 대안이 가져올 결과

가치가 서로 상충적이며, ③ 각 대안을 지지하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④ 주어진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이다(윤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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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5).

이러한 딜레마 개념의 외연을 확대한다면 갈등이나 역설과 큰 차이가 없이

서로 상충되는 이해나 요구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소영진, 1994:

60-61). 그러나 딜레마는 선택 또는 의사결정 상황에 초점을 맞춰,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스템의 조정자(혹은 결정자)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

는 점에서 갈등이나 역설과는 상이한 개념이다(윤견수, 2006: 75-77).

딜레마는 ① 대안의 성격이 상징적이거나, ② 결과가치의 성격이 부정적이

거나 보호된 가치일 경우, ③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응집력이 존재할 경우, ④

문제상황의 존재론적 특성 등에 따라서 그 강도가 강한 경향이 있다(윤견수,

2006). 이에 본 연구의 사례인 배아복제의 경우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생명윤리

의 보호라는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각각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보호된 가치1)라는 점,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딜레마 강도가 다소 큰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딜레마를 느끼는 주체

인 정부조차도 부서에 따라 시기별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도 조직 특성 및 추구하고자 하는 부서의 가치 등에 차이를 보임

에 따라 딜레마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2) 딜레마의 일반적인 대응과 예방 전략

딜레마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윤견수, 2006). 첫

째, 비선택 관련 대응(지연과 정책결정자 책임 포기)이 있으나, 이는 결정의

책임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소극적이고 잠정적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둘째, 선택 관련 대응(① 내려진 결정에 대한 재검토, ② 대안의 정당성

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 행동, ③ 형식적인 집행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딜레

마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분해(decoupling)와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한 긴밀한 연결고리를 제거하거나, 둘째, 재규정(reframing)이나 재구성

1) 보호된 가치(protected values) 는 교환(trade off)이 불가능하고 결과가 아닌 절대적
인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 비교 불가능한 상징화된 가치를 의미한다(Baron, 1997;
김동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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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on)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딜레마의 예방

방법에는 서로 다른 가치나 입장들이 토론을 거치며 경쟁할 수 있는 제도설계

가 전제되어야 한다(이종범, 1999; 김동환, 1999; 윤견수, 2006).

3) 딜레마 모형의 유용성

정책결정에서 딜레마이론이 강조되는 측면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첫째, 행위자의 관점에서 개인의 인식문제, 조직의 객관적 딜레마를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선택 법칙 관련 비합리적 선택 또는 대응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선택결과에 대한 효용성의 측면에서 딜레마 상황의 회피에 의

한 선택, 임시방편에 의한 준해결, 프레이밍 등을 통한 수사적 정당성 확보,

딜레마 상황 형성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분석

의 효용성 측면에서 정책실패 사례 연구, 딜레마 극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연구 등이 가능하다.

2. 정책네트워크이론: 이슈네트워크에서 정책공동체로 변화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는 분석수준, 이론적 유용성, 구성요소, 하위유형

화 등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활용한 시도도 또한 다양하다(김정

렬, 2000; 배응환, 2001; 강창현, 2002; 송희준․송미원, 2002; 홍성만, 2002; 김

순양, 2003; 김경주, 2003; 최흥석․홍성만, 2004: 51). 그러나 정책네트워크 하

위 유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초점을 둔 사례연구 또는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의 사례인 배아복제는 딜레마의 상황으로써 정책네트워크 관점을 적

용해보는데 다음과 같은 유용성이 존재한다. 첫째, 생명공학에 대한 논쟁이

1990년대 후반부터 찬반으로 나뉘어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결정 구조를 형성

하였으나, 당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는 제도를 설계․활용하면서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정책결정 구조를 형성하였다(물론, 이를 형식적인 제도설계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설계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이를 조정하려는 정부역할 등의 정책 과정을 이해하는데 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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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유용한 틀(frame)을 제공할 수 있다.

<표 2> 이슈 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의 차이

차원 이슈 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참
가

참가자 수 다양함
제한적임(일부 집단은 의식적으로

제외됨)

이해의 유형 연관된 여러 이해들의 포괄
일부 이해(경제적 또는 전문가적)

이해 위주

통
합
성

상호작용
빈도

빈도와 강도가 상황에 따라 변화함
정책이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잦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함

지속성
구성원, 가치, 그리고 결과가 큰

폭으로 변화함
구성원, 가치, 그리고 결과가

지속적임

합의
합의를 위한 도구는 존재하나

갈등이 상존
모든 참여자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결과물의 정당성을 수용할 수 있음.

자
원

네트워크내
자원분포

일부의 참가자가 제한적인 정도의
자원을 소유하나 자문적 관계 위주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소유하고
교환관계 위주.

참여조직내
자원분포

조직구성원을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은 조직간에 차이가 있음

계서적

권력
자원과 접근면에서 불균형,
Zero-Sum-Game, 권력관계의

역동성

구성원간의 권력균형, 하나의
집단이 지배할 경우에는

Positive-Sum-Game, 권력관계의
안정성

자료: Marsh&Rhodes(1992: 251), 최흥석․홍성만(2004: 54) 재인용.
주 : 이슈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는 ideal-type으로 그 특징은 사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정책네트워크는 행위자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분석을 정

책과정의 연구에 접목시킨 것으로(Knoke & kuklinski, 1982: 12; 최흥석․홍성

만, 2004; 52),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존재하는 국가와 사회집단 사이의 다양한 행태를 총칭하는 관점에서 정책네트

워크를 “정책과정에서 정부를 포함한 모든 행위자 간에 공식적․비공식적인

상호접촉을 통해 제도화되어가는 상호침투 관계의 구조”로 정의하고자 한다

(Jordan & Schuberb, 1992; 최흥석․홍성만, 2004: 53).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네트워크는 특정 정책영역에서 활동하는 정책결정의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분

석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Rhodes(1986)는 정책네트워크 개념

을 세분화하여 정책공동체, 전문가 네트워크, 정부간 네트워크, 생산자 네트워

크, 이슈 네트워크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정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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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와 이슈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표 2>와 같이

요약된다(Marsh & Rhodes, 1992; 최흥석․홍성만, 2004; 53).

본 연구는 배아복제와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복합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며,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배아복

제에는 청와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생명공학계(과학기술계),

생명윤리 및 종교계, 시민단체 등을 핵심적 구성요소로 하는 정책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둘째, 배아복제는 초기 각 행위자들은 이슈 네트워크를 거쳐, 황우석

교수 사건(기술불확실성 감소와 증가)과 국제적인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

차 정책공동체가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3. 분석틀 설정

일반적으로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환경변수에는 경제적 변

동, 이념의 변화, 지식 및 기술의 변화, 거시적 제도의 변화(유럽공동체, WTO)

등이 있다(Marsh & Rhodes, 1992; 최흥석․홍성만, 2004).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사례인 배아복제의 정책네크워크의 변화는 기술의 불

확실성 감소(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기술 성공), 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한 증

대(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 등), 국제적 동향 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분석의 시기를 ① 배아복제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1990년대 말에서 황우석 교

수의 배아복제 기술개발 성공하기 전 시기(T1), ②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기술개발 성공 시기부터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 이

전 시기(T2), ③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 이후 시기

(T3)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배아복제를 찬성하는 집단(생명공학계 등)과 반대하는

집단(생명윤리․종교계․시민단체 등), 정부에 관련 부처 등을 포함하는 행위

자들의 정책네트워크 변화를 ① 참여구조, ② 권력분포, ③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정책결정자의 딜레마 대응은 어떠한가를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그림 2>와 같이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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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분석틀

Ⅲ. 배아복제에 대한 일반론 및 사례 개요

1. 생명공학 분야 국제적 흐름: 사전예방적 차원 vs 동등성 원칙

생명공학 분야에서 GMO(유전자변형식품), 배아복제 등의 다양한 논의와 관

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반해,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의 결과물에 대해

각 나라는 서로 상이한 해석을 하며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였다. 첫째, EU는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기술

을 활용함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차원(Precautionary Approach)에서 규제를 강

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미국은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은

일반적인 제품과 동일하며, 과학적 위해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

다는 입장에서 이를 동일하게 활용하자는 실질적 동등성 원칙(Principle of

Substantial Equivalence = Sound Science)을 채택하고 있다(한국생명과학연

구원, 2004: 109).

이와 같은 국제적인 두 가지 흐름은 딜레마 상황에서의 배아복제의 긍정적

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쟁과도 유사한 맥락을 잘 보여준다. 즉, EU

의 사전예방적 차원은 배아복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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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계의 입장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미국의 실질적

동등성 원칙은 배아복제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계의 입장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는 또 기술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어떤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느냐, 아

니면 위험의 요소를 알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와 유사한 것이다.

즉, EU의 경우는 전자에 해당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는 후자

에 해당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며,

각 국가의 독특한 역사, 사건의 발생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아복제 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과 기술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건 등은 딜레마 상황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판단된다. 이는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지식이 없는 상태

에서 배아복제라는 사례를 둘러싼 상충된 가치에 대하여 상황 맥락적으로 많

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 배아복제의 일반론: 개념과 쟁점, 주요 행위자

인간복제라는 말은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생명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김병일․이봉문, 2002: 8). 복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개체복제, 인간배아복제, 장기복제 등으로 구분된

다(김수동, 2004: 119-123). 이 가운데 배아복제는 완전히 분화되기 전의 배아

줄기세포를 얻거나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아복제를 둘러싼 쟁점과 주요 행위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아복제 기술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정 뒤 14일 이내의 기간은

아직까지 개체성을 인지할 수 없는 세포의 덩어리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윤리

의 문제가 없으며, 적절한 지침 하에서 엄격하게 시행하면 암. 당뇨병. 고혈압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다(서정선 서울대 의대 교수, 대한의사

협회 생명복제소위원회 위원장)”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한

다는 것은 인간 체세포의 핵을 동물의 장기에 이식해 다양한 인공장기를 개발

해 낼 수 있는 연구까지도 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경광, 생명공학연구소

박사)"이라고 본다(한겨레, 1999년 9월 4일; 문화일보, 1999년 9월 14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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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배아복제 기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전 인류의 삶에 엄청난 영향

을 미칠 과학기술정책이 일부 과학자나 정부 일방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된다

(김환석 교수, 국민대 사회학)"고 보았으며, "과학기술이 생명경시 경향을 보

이는데, 과학자나 정부 당국은 신중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은

정 교수, 이화여대 법학과)"이라고 본다(한겨레, 1999년 9월 4일; 문화일보,

1999년 9월 14일 종합)

결과적으로 배아복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가치가 상충적임에도 불구

하고, 당시 사회는 아직 아무런 강제적 규범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는 곧 결과

가치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체

적으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적 불확실성의 문제이다. 즉,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연구개

발 중인 기술이 당장 장기에 생긴 질환에 당장 응용되기 힘들어 실용화하는데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 불확성으

로 인해 여성의 난자를 이용할 경우 윤리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배아복제 기술을 찬성하는 입장은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

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배아복제에 대한 연구개발 노력이 더욱 요구되어지

며, 기술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식용 장기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이라는 점에서 기술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배아에 대한 14일론의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정자

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은 14일까지 분화한 뒤 210여 가지 장기. 기관으로

성장하는데, 배아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4일 이전은 세포 덩어리에 불

과하다고 보는 반면에,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수정란 이후를 하나

의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배아복제를 둘러싼 구체적 규제 사항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지난 15대 국회에 제출됐던 인간복제금지 관련 법안은 연구 금지

대상 범위를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 인간-동물 간에

수정란 또는 체세포를 상호 융합, 인간-동물 간에 수정란 또는 태아를 상호

이식, 인간을 태아나 죽은 자로부터 정자 및 난자를 추출하여 수정란을 만드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인간 유전자 조작, 계통이 다른 동물종 간의 세포 융합 또는 수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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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식, 상업적 목적의 동물 대량복제도 금지해야 한다(김환석, 국민대 교

수)"고 주장하는 반면에, 배아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체

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위는 지난 20여년 동안 널리 행해져 왔고, 난자, 정자

기증도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경광

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고 주장하였다(한겨례, 2000년 9월 4일).

넷째, 처벌과 관련 헌법상, 민법상, 형법상, 특허법상 등 산재해 있는 법적

문제에도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법규가 정한 범위의 연구 절차, 투명성을 어

겼을 경우에는 행정적 처벌(과징금, 기관 폐쇄 등)을, 범위를 넘어선 연구를

하다 적발됐을 때는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정규원, 한양대 교수)"는 견해도 존

재하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불이익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익.

손실의 두 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이 형벌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법 현실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이다(박은정, 이화

여대 교수)"라고 말한다(한겨레, 2000년 9월 4일). 이처럼 배아복제와 관련된

처벌을 두고 그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매우 분분하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배아복제 기술의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술개

발을 통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을 결과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과학기술계, 생명공학계, 경영계 등의 집단이 여기에 해당된

다. 이에 반해 배아복제 기술의 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윤리 사상을

중요시하는 종교계, 생명윤리계, 시민단체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아복제가 가지는 보호된 가치의 특성상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내용이 쟁

점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의 강도가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근본적인 결과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어떻게 딜레마에 대응 또는 예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정책결정 주체인 정부의 행위자가 청와대, 과학기술부, 보

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함에 따라, 이들

의 조직 및 업무 특성 또한 다른 딜레마를 내포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배아복제라는 사례가 내재하고 있는 상충적인 보호된 가치는 극단적인 행위자

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상호관

계(네트워크)가 어떠한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딜레마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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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하고 있는 정책조정자에 대한 입장과는 다소 상이한 접근을 추가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3. 배아복제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시기별 변화

1) 배아복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 고조: 1990년대 말에서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기술개발 성공하기 전 시기

① 국제적 동향

1990년대 말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 관련 전반적으로 다소 엄격한 해석을 하

고 있었다(경향신문, 2000년 8월 25일). 영국은 78년 세계 최초의 시험관아기

탄생을 계기로 82년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했고 84년 불임치료 및 인간배아

연구를 감독할 제정법상의 기구를 설치하였다. 또 국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배아조작을 야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영국에서

는 연구자가 인간배아복제 외에는 다른 연구방법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

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였다. 1984년 작성된 “워낙보고서”를 기초로

90년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수정란의 조작,

사용 및 핵치환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1984년 연방법무성 산하에 “벤다위원회”를 설치해 인공수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뒤 90년 타인과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는 인체 수정란 생성을

금지하는 “수정란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1997년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에서 “인간 배아복

제 실험은 허용하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

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간복제금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부

결되었다. 이후에 1999년 미국은 14일 이내의 인간배아 복제실험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배아복제가 아니라 폐기될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

에 해당된다.2)

2) 미국에서는 수정 후 4∼5일 된 인간의 초기 배아세포와 인공 유산된 태아의 원시세
포로부터 특정한 기관으로 발달할 수 있는 간세포를 분리 배양하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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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1997년 내각총리대신 자문기구인 과학기술회의 산하 생명윤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에 일본 정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 차원의 인간복제를 위해 배아의 태내 이식을 금지하는 “인간에 관한 복제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였다.

이처럼 1990년 말에 대부분의 국제적인 동향이 배아복제에 대한 엄격한 사

전예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만이 실질적 동등성

원칙의 입장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배아복제를 허용하였다.

② 우리나라의 변화

1998년 경희의료원에서 인간복제의 초기 단계인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복제

시험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배아복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고

조되었다. 즉, 인간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생명복제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장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의학적

인 효용가치 때문에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였다(문화

일보, 1998년 12월 16일).

이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9년 9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생명복

제기술 합의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난치병 치료를 비롯한 의료적인 이

득을 고려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배아기간 세포를 획득하려는 연구를 포함한

그 어떤 인간배아복제실험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패널 최종보고서를

찬성 14명, 반대 2명의 압도적 표차로 채택하였다(한겨례, 1999년 9월 14일;

문화일보, 1999년 9월 14일). 이 합의회의는 생명복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합의

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후 1999년 11월 국회의원 16명이 “인간복제금지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와 별도로 장영달, 이상희 의원 등이 인간복제금지 조

항이 포함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15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동아일보, 2000년 8월 11일).

이런 연구를 통해 대체 장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세포나 조직 차원에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등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이
다(동아일보, 199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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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내 연구진이 배반포단계3)의 인간배아복제를 세계 최초로 성공하

게 된다. 즉, 1998년 세계 최초로 소 복제에 성공한 바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

가 “36세의 한국인 남성에게서 채취한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실험을 통해 배반

포 단계까지 배양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 기술을 미국 등 세계 15개국에 국제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복제실험 특허출원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시

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00년 8월 10일 녹색연합 참여연대시민과

학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은 황우석 교수의 인간체세포복제 실험과 특허 출원

에 대한 환경 시민단체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14일 이전의

인간배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가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배아복제 실험을 수행하고 특허까지 출원

한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비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동아일보,

2000년 8월 11일).

이와 같이 생명과학의 안전 및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남에 따라, 보건복

지부는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 행위를 금지하는 “생명

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의 제정을 2000년 12월 4일 발표한다. 즉, 한우 복

제, 인간배아 복제 등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되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생명과학보건안

전윤리법” 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2001년 상반기에 법 제정할 것이라

고 밝혔다(한겨례, 2000년 12월 5일).

2000년 영국의 배아복제 허용의 움직임에 따라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

수는 “한국의 경우 인간배아복제 관련 법안 3건이 의원입법과 법안심사소위원

회 심사과정을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라며 “영국이 공식 법안 수정을

발표한다면 상황은 법안통과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

망하였다(경향신문, 2000년 4월 4일)

그리고 2000년 국무조정실의 위탁으로 과학기술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생명공학자, 의학자, 윤리학자, 종교 및 시민단체 대표

들이 포함되어 있었다.4) 과학기술부 또한 2001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게

3) 배반포 단계의 배아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뒤 세포분열을 시작, 4∼5일이 지나
200∼300 세포기에 이른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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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작성하기 위해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회의를

2000년 12월 26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참석한 사람들

은 “배아복제 연구와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란 의제를 놓고 찬

반양론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섰다(문화일보, 2000년 12월 27일).

2001년 생명윤리 관련 법 제정을 앞둔 시점에서 기독교계가 배아복제 반대

를 내세운 생명윤리운동을 본격화하게 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기독의

사회, 한국누가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낙태반대운동연합 등 15개 기독교 단

체는 2001년 3월 29일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 생명윤리단체

협의회”를 발족하고 기독교 생명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인

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은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유전자 조작과 맞춤아이 생

산을 예고한다”고 경고하면서, “이 사회에 생명을 존중하는 법과 정책이 시행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한국일보, 2001년 3월 31일).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 교수)는 2001년 5월

18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 생명윤리법(가칭) 시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한다(국민일보, 2001년 5월

18일). 시안에 따르면 체세포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인간개체복제와 인간

배아복제 행위를 금지하지만, 난치병 치료를 위해 성인의 골수 등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뽑아 진행하는 성체간세포 연구는 허용하고, 아직 발달 과정에 있

는 배아간세포는 심의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이를 관장하기 위해

인간배아관리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 녹십

자 회장)는 2001년 5월 27일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규제 일변도여서 생명공

학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 우려되므로 인간배아 복제의 허용 등 융통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하였다. 전경련은 한국생물산업협회

(회장 조완규), 생명공학연구조합(이사장 김승호)과 공동으로 제출한 “생명윤

리 기본법 시안에 대한 긴급 건의”에서 “불임치료 목적 이외의 인간배아복제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생명공학 기술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고, 인간배아 및 간세

포의 연구 금지는 미래 의학의 핵심이 될 세포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4) 이후 9개월에 걸쳐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등 열띤 토론 끝에 생명윤리기본법
안을 만들어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세계일보, 2002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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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한국일보, 2001년 5월 28일).

2002년 7월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정부 부처 사이의 “생명윤리법(가칭)”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힘겨루기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국무조정실에 각자 마련한 최종안을 함께 제

출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안의 토대가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명윤리법

안이 이날 공개됐기 때문이다(한겨례, 2002년 7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이의경 박사팀은 인간 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하고, 생명윤리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를 두되 의료기관, 바이오벤처 등 배아연구 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과학기술부는 인간배아 복제

를 통한 개체복제는 마땅히 금지해야 하지만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연구는 허

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보건복지부로의 배아연구 관리 일원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한국일보, 2002년 7월 18일). 이는 기존 과학기술부가

입장을 바꾸어 1년여 만에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

며,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줄기세포 연구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해 체세포

복제 관련 연구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영역 다툼으로 인해 배아복제와 관련된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자원부도 “관련 업계 지원 대책”

의 필요성을 앞세워 별개 시안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부처 간 의견

차이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세계일보, 2002년 7월 18일).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배아복제 허용 여부 등을 담은 생명윤리법 시안을 국

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이후에 개최한 공청회에서 시안과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

한 것으로 2002년 7월 19일 알려져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사게 된

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에 배아복제와 이종간교잡 연구 허용 여부를 국

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해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제출하였다(한국일보, 2002년 7월 20일).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7월 25일 인간복제는 엄격히 금지하되, 신설되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배아복제연구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생명윤

리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게 된다(한국일

보, 2002년 7월 26일).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생명윤리 법률안의 최대 쟁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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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연구의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생명윤리위원회의의 심의

에 미룸으로써, 법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기하였다. 즉, 이는

배아복제를 두고 찬반 여론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처 간 갈등으로 까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생명과학자들은 “향후 구성되는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 세계 생명공학 기술발전 추세와 발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참여연

대 등 68개 시민ㆍ종교단체로 구성된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공동캠페인

단”은 성명을 내고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행위 금지조항 명시” 등을 촉구하

는 등 행위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2)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 배아복제 기술개발에서 논문조직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 이전 시기

① 국제적 동향

2000년 인간복제와 생명윤리(bioethics) 부분에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취

해 온 영국 정부가 조심스럽게 배아복제에 대해서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이는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영국 과학자들은 생명복제라는 윤

리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배아복제를 단순한 치료복제로 한정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14일 미만의 인간배아만이 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00년 8월 16일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최초로 허용

하게 된다. 수석의무관인 리엄 도널드슨 교수가 인간조직의 대체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간(줄기)세포를 초기 단계의 배아에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권고가 담긴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인간 배아복제에 관한 법률을 완화해 과학

자들이 초기 단계의 배아로부터 세포를 추출해 피부와 다른 조직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복제인간을 만들기 위한 배아 복제

는 여전히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한겨례, 2000년 8월 17일). 그러나 2001년

“14일 미만의 배아 실험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킨 영국은 형사처벌을 부과

하는 인간배아 실험규제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가디언지 200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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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자).

영국에 이어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새로운 인간 배아세포 복제연구 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각 국 간 상업적 경쟁 촉발과 함께 윤리적 논란이 증폭되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2000년 8월 23일 인간 배아세포 복제연구에 연방 정

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무지침을 확정, 발표하였

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은 불임클리닉에서 폐기가 확정

된 냉동배아에서 추출한 간(幹)세포에 대해서만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경향신문, 2000년 8월 25일).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과학자들은 이 연구가 당뇨

병이나 각종 암, 알츠하이머 같이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들은 “엄격한 윤리 기준만 준수된다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대단한 조치”라며 “정부 규정은 극단적인 상업행위로 흐를

가능성을 막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환영하였다. 반면에 종교단체. 낙태금지단

체 등 반대론자들은 간세포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수정란인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생명파괴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또한 엄격한 규제를 해도 결국은

각 국간에 인간의 생명연장을 둘러싼 치열한 신기술 개발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후에 미국 부시 정부는 2001년 상반기까지 인간배아

연구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가디언

지 2001년 4월 19일자).

일본은 2000년 11월 ‘인간에 관한 복지 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가결

시켰다. 이 법의 지침에서 문부과학대신이 인간배아분할배아 등 “특정배아”를

이용한 생명현상의 해명에 관한 과학적 식견을 감안, 특정배아의 취급을 선별

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하였다(경향신문, 2000년 7월 1일).

이와 같이 2000년 초기에는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은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가 인간배아복제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배아복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생명윤리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신동일 박사는 “외

국의 개별 국내법 규정은 모두 예외없이 착상과 무관하게 실험용 배아를 제작

하는 것과 수정 이후의 잉여배아를 실험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배아복제 기술의 개발과 논문

발표 이후에 일부 선진국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배아복제에 대해서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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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강했으

며, 이러한 경향은 조금씩 실질적 동등성원의 원칙 관점에서 배아복제를 바라

보려는 입작으로 해석된다.

② 우리나라의 변화

2003년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간복제금지법 입법과 관련, 질

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체세포핵이식(배아복제) 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

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위 경제2분과의 한 관계자는 2003년 2월

2일 “인간복제금지법 입법문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를 존중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체세

포 핵이식을 허용하는 정부 입법 방향의 수용을 시사하고 있었다(세계일보,

2003년 2월 3일).

이후 2005년 5월 한국의 황우석 박사팀은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배아줄

기 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한국

과학 분야에서 이뤄진 역사적 성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 언론은 황우석 박사

의 여러 사안들을 연일 보도하였다. 이미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는 1995년 복제

소 연구를 시작으로 1999년 영롱이 탄생, 2001년 광우병 없는 소, 2004년 세계

최초 인간 배아복제 성공에 이르기까지 국내 언론의 지속적인 조명을 받아왔

다(김수정․조은희, 2005: 110). 이는 황우석 박사가 십수년 전부터 핵치환 베

아복제연구의 합법화를 위해 생명윤리자들과 벌여야 했던 힘겨운 싸움을 단숨

에 떨쳐버릴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이었다(이상돈, 2006: 83). 황 교수는 국가와

산업으로부터 다양한 연구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모든 난치병 환

자들과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국민영웅으로 칭송받

을 수 있었다.

이처럼 배아복제 찬성 쪽으로 국가의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는 와중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2004년 초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를 다룰 특별연구팀(TFT)

을 발족했으나 연구 및 권고 절차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

인됐다. 즉, 인권위는 2천 만원을 들여 배아복제연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는 용역보고서를 마련했지만 권고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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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경향신문, 2006년 1월 19일).

3)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 이후 시기

① 국제적 동향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은 국제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배아복제를 엄격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배아복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영국, 미국, 일본과 그 외의

국가 간의 기술격차는 점차 증대되었고, 이들 국가에서의 배아복제의 기술적

불확성은 감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후, 미국과 일본 과학자들이 인간 배

아를 복제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피부세포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ESC)와 같

은 기능을 하는 만능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배아세포를 둘러싼 윤

리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치료용 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획기적 성과

를 보였다(경향신문, 2007년 11월 22일). 반면에, 영국은 기존의 배아복제 기술

을 통한 연구개발을 중단하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② 우리나라의 변화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5) 배아복제 기술을 통한 난치병 치료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꿈은 무너지고 말았다. 2006년 5월 29일 과학기술부가 확정한

“범부처 줄기세포종합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복제·동물복제배반포

기술·체세포핵이식기술·수정란보존·수정란 줄기세포 제조기술 등 우리가 우

위에 있는 5개 기술을 선정,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엄청

난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주요 연구과제였던 인간

배아복제는 제외되었다.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투입할 총 4272억 원의

5) 황우석 교수의 사건은 느슨한 생명윤리법 때문에 우리나라의 줄기세포연구가 원초
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황우석 교수팀은 인간존엄성을 무시한
채 금품을 건넨 불법 난자채취와 함께 난자채취로 인한 후유증 파급 등 갖가지 윤
리적 문제를 노출시켰다(국민일보, 2006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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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비 가운데 130억 원을 생명윤리연구에 지원키로 하였다(국민일

보, 2006년 5월 26일).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핵치환 배아 복제 연구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한편

에서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속에서 황 교수의 연구는 논문조직과 같은 개

인적인 부도덕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하였

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황 교수의 연구에 대한 꿈을 접고 새로운

대안적 연구를 기획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게 되었다. 즉, 황 교수에 대한

꿈을 계속 꾸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랜 삶을 위한 치료 기술의 발전이라는 공리

적 목적을 수단적 재료로 간주하는 반면, 꿈을 아예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생명

을 결코 처분할 수 없는 윤리적 실체로 표상하였다(이상돈, 2006: 83-86). 이에

따라 배아복제를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으로 다시 지속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23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

회(이하 생명윤리위)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고, 보건복

지부가 마련한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한시적 금지

안”과 “제한적 허용안” 가운데 후자를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과학기술계와 생

명윤리계 사이에서 논란을 벌여온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

었다6)(문화일보, 2007년 3월 23일).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과 생명윤리계, 과학계 민간위원 등 총 19명

가운데, 정부와 과학계 위원은 14명 중 13명만 서면 결의에 참여해 12명이 “제

한적 허용안”에 표를 던진 반면에, 생명윤리계 위원 5명은 모두 서면 결의를

거부하였다. 정부는 또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에 포함된 줄기세포 주 연구를

분리, 배아를 직접 연구하지 않고 등록된 줄기세포주만을 연구할 경우 시설,

6) “한시적 금지안”은 충분한 동물연구(동물 난자에 동물 체세포를 핵이식하는 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하고,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은 후 복제
배아 연구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반면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 연구를 허용하
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
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경
향신문, 2007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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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인력에 관계없이 줄기세포연구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줄기세포주 연구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

을 필요없이 보고만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법을 위반할 경

우 배아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통제방안을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

영하기로 하였다(경향신문, 2007년 3월 24일).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 산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실험 성공

이) 힘들고 먼 길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지 않고 물꼬를 텄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진국에서는 난자 기부나 실

비 지급 등을 통해 건강한 난자를 체세포복제배아에 쓰고 있는데 빠른 시일에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조한익(국

가생명윤리심의위 부위원장) 서울대 교수는 “잔여 난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연구성과들이 나타났을 때 신선한 난자를 쓰는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천주교측은 “배아를 이용하는 어떠한 실험이나 연구도 인

간생명의 존엄성과 신성함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종교계의 반대 입장을 대

변하였다(서울신문, 2007년 3월 24일). 이에 따라 배아복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

은 다시 불을 붙게 되었다.

Ⅳ. 배아복제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딜레마 대응 분석

1. 배아복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 고조

1) 상황 및 맥락적 변화: 국제적 동향 및 기술적 불확실성

1990년 말에 대부분의 국제적인 동향이 배아복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예방적

인 입장이었다. 이는 배아복제와 관련된 기술적 불확실이 크고 그에 따라 사회

적 합의의 도출이 힘들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경향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점차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실질적 동

등성 원칙의 입장에서 부분적인 배아복제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났



생명공학 분야 배아복제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딜레마 대응 분석 63

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아복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고조되는 시기로

배아복제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이룰 수용하려는 입장과

반대하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정책네트워크 변화: 다양한 행위자의 이슈 네트워크

이 시기의 정책네크워크는 다양한 행위자의 이슈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즉,

난치병 치료와 국가경쟁력 증대라는 배아복제 기술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

는 생명공학계, 과학기술계, 전경련과 생명윤리의 결여라는 배아복제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는 생명윤리, 종교계,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법을 자신의 부처별 영역을 고려하여 입안하려

는 과학기술부(찬성), 보건복지부(반대)가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이에 따라서

각 행위자들의 참여구조는 합의제, 성명서, 결의대회 등으로 다양한 참여유형

과 수를 보이고 있으며,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배아복제 기술에

대한 찬반 여론의 주도 세력인 과학기술계, 생명공학계, 전경련뿐만 아니라 생

명윤리, 종교계, 시민단체가 모두 높은 권력분포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정부에서도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 법령을 입

안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부서간에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산업자원부까지도 자신의 입장을 고려한 생명윤리법안을 따로

입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폭되게 되었다. 그러

나 이후에 정부부문에 해당되는 행위자들이 의견을 절충적으로 수렴하여 배아

복제 기술개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립 이후로 지

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해

서는 대체로 광범위한 이해당자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

러한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뿐만 아니라 그 방향 또한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에 이러한 행위자들의 움

직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점차 수렴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3) 딜레마 대응: 부처 간 영역 다툼을 통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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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나타나는 딜레마에 대한 대응 방식은 비선택 관련 대응 가운데

지연에 해당된다. 이는 청와대(대통령)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

는 김대중 정권의 말기라는 점에서 초기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업무

영역 다툼으로 그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들 간의 절충안

을 통한 입법에서 의사결정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립 이후로 연기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배아복제 기술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에 소극적, 잠

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의 책임과 신뢰를 약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황우석 교수 체세포 배아복제 기술개발에서 논문조직 전 시기

1) 상황 및 맥락적 변화: 국제적 동향 및 기술적 불확실성

2000년 초기에는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은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

분 국가들은 배아복제를 엄격한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사전예방적 시각이 강하

였다. 즉, 외국의 개별 국내법 규정은 모두 예외없이 착상과 무관하게 실험용

배아를 제작하는 것과 수정 이후의 잉여배아를 실험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이는 배아복제 기술이 불확실성이 높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장이 크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아복제

기술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영국이 이를 점차 허용하려는 경

향을 보이고, 미국과 일본이 배아복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배아복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점차 실질적 동

등성 원칙에서 바라보려는 움직임 또한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에서는 황우석 교수의 기술개발 성공과 논문게재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아복제

기술을 통한 난치병의 치료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들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술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대체로 배아복제 기

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이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2) 정책네트워크 변화: 이슈 네트워크의 수렴(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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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다양한 이슈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이 점차 수렵 또는 결합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며, 배아복제 기술을 찬성하려는 입장으로 많은 행위자들이

결집하였다. 즉, 생명공학계, 과학기술계, 전경련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절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며, 청와대(대통령)

는 최종적인 배아복제 기술개발을 결정하지 않은 채 황우석 박사 신드룸에 휩

싸여 일방적인 배아복제 기술을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배아복제 기술개발을 반대하는 생명윤리, 종교계,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연구용역을 통한 보고서의 내용

과 상반된 대응으로 입장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였

다. 이에 따라서 각 행위자들의 참여 구조(참여유형과 수, 개방성)는 T1 시기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 배아복제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인해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이 낮아짐에 따라 배아복제 기

술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이 만연되었고, 이에 따라 찬성의 주도 세력인

과학기술계, 생명공학계, 전경련 등과 더불어 정부(청와대, 과학기술부, 산업자

원부 등)에서도 이를 동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결합하여 점차 소규모화 되어가는 움직임을 보

였으며,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방향은 점차 수렴는 등 그 수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딜레마 대응: 제도를 형식적으로 집행하면서 한쪽 입장을 들어줌

이 시기의 딜레마 대응은 T1 시기의 부처별 영역 다툼을 통한 지연 전략으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를 형식적으로 집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최종 의사결정을 미룬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배아복제 기술의 찬성

쪽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황우석 박사

라는 과학기술자의 연구성과로 인해 배아복제 기술에 대한 불확성이 줄어들면

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 전반적인 믿

음이 만연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정책행위자들 또한 수렴하여 한쪽(찬성)

의 입장이 우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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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이후 시기

1) 상황 및 맥락적 변화: 국제적 동향 및 기술적 불확실성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은 국제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배아복제를 엄격한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시각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이는 곧 배아복제 기술이 불확실성이 높다는 측면

에서 바라보는 국제적 동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이 배아

복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던 국가에서 기술진보와 기술학습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불확실성은 점차 감소하였으며, 국가 간 기술격차 또한 커지는 경향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발달은 배아복제가 가지는 윤리적인 문제마저도

극복한 채 점차 배아복제를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에서 바라보도록 하였다. 한

편으로 기술개발에서 뒤쳐진 영국은 윤리적 문제를 내재한 기존의 배아복제

기술개발을 중단하려는 움직임 또한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황우석 교수

의 논문조작 사건으로 인해 배아복제 기술개발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가 여전

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나, 전반적으로 배아복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팽팽해졌다. 이에 따라서 배아복제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의

견이 분분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게 되었다.

2) 정책네트워크 변화: 불완전한 정책공동체

이 시기에는 불완전한 정책공동체의 형태로 정책네트워크의 양상이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황우석 박사의 기술개발 성과가 조작된 것이라 사실이

폭로되면서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배아복제 기술의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

면서 찬반 의견이 다시 팽배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아복제 기술을 장려하려던 움직임에서 선회하여 한동안 금지하였고, 관련된

자원을 다시 생명윤리(배아복제 반대 입장) 쪽으로 투입하는 비일관적인 모습

도 보였다. 그러나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는 제도화된 합의기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책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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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상징적인 결과가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생명

윤리계의 입장이 무시된 채 일부의 정부 인사와 생명공학계(과학기술계) 인사

위주로 의사결정이 행해져 다소 불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참여구조 또한 일부 행위자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폐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생명공학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형식적 대응

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각 행위자들의 참여 구조(참여유형과 수, 개방성)

는 T1 및 T2 시기에 비해서는 더 약해되었다고 분석된다. 이는 황우석 박사의

사건 이후로 배아복제 기술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다소

일부 선진국 중심의 실질적 동등성 원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배아복제 기술에 대한 개발이 곧 국가경쟁력과 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으며, 기술의 진보와 급속한 발전으로 배아복제 기술이 가지는 근

본적인 윤리적 문제가 해결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이슈와 관련된 문제에 대

해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 방향이

일부 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3) 딜레마 대응: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상징적 합의 기구의 제도
화를 통한 형식적 대응

이 시기의 딜레마에 대한 대응은 선택 관련 대응 가운데 대안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분석된다. 즉, 딜레마를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서로 다른 가치나 입장들이 토론을 거치며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었다(이종범, 1999; 김동환, 1999; 윤견수, 2006).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형식적 대응

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종합

각 시기별로 상황 및 맥락의 변화와 각 행위자들의 정책네트워크의 변화,

이에 따른 딜레마 대응의 변화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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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시기별 상황 및 맥락변화와 정책네트워크 및 딜레마 대응 변화

차원 T1 T2 T3

상황
및
맥락
변화

국제적 동향

배아복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엄격한 시각 :
precautionary
approach

배아복제에 대해서
대체로 엄격하나,
부분적으로 이를

허용함:
precautionary

approach와 sound
sciend 혼재

배아복제에 대해서
일부 국가(영국,
미국, 일본)는
sound science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움직임이 더욱

커짐

우리나라
기술의 불확실성

국제적 동향에
따라 배아복제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

높았으며, 찬성 및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었음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

배아복제기술의
개발 성공으로
인해 기술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이를
찬성하려는
움직임이 커짐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으로 인해
배아복제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한
편차가 커지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

정책
네트
워크
변화

정책네트워크 유형 이슈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의
수렴(또는 결합)

불완전한
정책공동체

참여
구조

참여에 대한
개방성

높음 다소 낮음
낮음(정부 및
생명공학계 위주)

참여유형 및 수의
다양성

높음 다소 낮음 낮음

권력
분포

청와대(대통령)․국
가생명윤리위원회

하
강 :

청와대(대통령)

강 :
국가생명윤리위원

회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상 강

보건복지부 상
중 : 과학기술부와

결합
국가인권위원회 중 하
생명공학계․과학
기술계․전경련

상 강 강

생명윤리․종교계
․시민단체

상 하 중

상호
작용

이해당사자의 규모
광범위
: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각의

점차 소규모화
되어감
: 다양한

소규모
:

국가생명윤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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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생명과학 분야 배아복제라는 딜레마 상황맥락 변화를 기술 불확

실성과 국제적 동향에 초점을 두고,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딜레마 관련 행위

자들의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딜레마 대응 행동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의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기 전에는 생명공학계(과학기술계)와 생명윤리․종교계․시민단체 간에 첨

예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는 딜레마 상황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당

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에서는 이슈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형식적으로만 표명하고 실제로 부처 간 영역 다툼을 통한

지연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둘째,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기술개발 성공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동향은

대체로 엄격한 편이나 일부 국가(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허

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이슈 네트워크가 수렴되어

다양한 행위자들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를 형식적으로 집행

하면서 찬성 입장에서 배아복제 기술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기술개발 성공으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기술

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배아복제의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적 위상

입장을 표명함
행위자들이 점차
결합하여 소규모화

됨
회

이해당사자의
상호작용정도

빈도와 강도가
상황에 따라
변화함

점차 상호작용함
정책이슈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상호작용함

상호작용의 방향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방향이
큰 폭으로 변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방향이
점차 수렴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방향이

수렴됨

정부 딜레마 대응 행동 변화
부처간 영역

다툼을 통한 지연
전략

제도를 형식적으로
집행하면서 한쪽의

입장을
들어줌(일방적인
배아복제 기술
장려 움직임)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상징적
합의기구의
제도화를 통한
형식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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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또한 찬성

입장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복제 기술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종교계의 움직임은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그 수준은 미약하였다.

셋째, 국제적 동향 변화와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등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

가 무너지면서 배아복제의 딜레마 상황은 다시 반전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결

정자인 정부는 배아복제 관련 논의를 원천 봉쇄하게 된다. 그러나 황우석 사건

이 1년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는 합의 기구를 통하여

배아복제 반대 및 찬성 세력, 그리고 정책결정자인 정부의 정책공동체를 구축

함으로써 제한적으로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상징적으로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정책공

동체가 일부의 행위자에 치우친 소수의 전문가에 국한되어 있어 일부 주체(생

명윤리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대응으

로 해석된다. 즉,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이루어져야 합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딜레

마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최근 기술변화에 따라 배아복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는 국가에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배아복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배아복제에 대한 논의는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종교

및 시민단체는 생명윤리라는 보호된 가치를 주장하며 배아복제의 반대에 입장

을 표명하였다. 더욱이 상징적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활용함에 따라서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잠재적인 딜레마 상황의 가능성은 지속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딜레마이론이 가지는 한계 가운데 행위자를 도외시한다는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행위자

간의 변화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 및 딜레마 이론을

연계시킴으로써 딜레마 이론이 타 이론과 결합되어질 때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행정학의 외연이 확장됨에 따라 더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적용 및 축적을 통해 이론의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생명공학분야 배아복제라는 독특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딜레마 이

론이 일반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즉, 기술개발,

기술학습, 기술진보, 기술위험이라는 용어들이 급격한 시간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 이론을 통해 배아복제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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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 가능성이 높은 이론으로서의 조금씩 수렴하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생명공학의 기술 관련 단일 사례만을 다루고 있어 배아복

제를 넘어서 생명윤리라는 보호된 가치와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난

치병 치료, 국가경쟁력 및 위상 제고 등) 창출이라는 가치 사이의 딜레마 상황

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특히 다양한 상황

및 맥락적 요소 가운데, 기술 불확실성과 국제 동향, 그리고 정책네트워크에만

치우쳐 있어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신공공관리에 따른 효율성 및 경제적 성과

중시 등), 시민사회의 성장, 문화적 가치의 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한 추가적인 후속

적 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딜레마 이론의 외연을 확장시

키고 이론적 일반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제 간 연구(사례연구, 양적

연구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72 사회과학논총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탈추격형 기술혁신의 기술위험관리』. 연구보고

서.

김동환. 1994.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딜레마”. 이종범 외.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135-153. 서울: 나남출판사. .

______. 2002. “보호된 가치와 딜레마”. 『한국정책학회보』. 11(1): 27-52.

김병일․이봉문. 2002. 『인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발명진

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김수동. 2004. “인간복제가 기존 법률질서에 주는 충격과 대응”. 『산업재산

권』. 16.

김수정․조은희. 2005. “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 비교 연

구”. 『한국언론학보』. 49(6).

김영평․이병량. 2003. “생명과학의 윤리적 성격과 생명과학기술의 규제”.

『ELSI연구』. 1(1).

김태은. 2007. “정책딜레마 상황이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

권입지규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192-152.

박통희․김동환. 1994. “딜레마와 형식주의”. 이종범 외. 『딜레마 이론: 조직

정책의 새로운 이해』. 157-185. 서울: 나남출판사.

박희제. 2003. “생명공학논쟁을 통해 본 성찰적 과학의 전망 : 생명공학자와

시민단체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7(5).

소영진. 1994. “딜레마와 패러독스”. 이종범 외.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45-75. 서울: 나남출판사.

______. 1999.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지역갈등

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1): 186-205.

안문석. 2000. “딜레마의 정책적 활용: 딜레마 관점에서 본 한국의 핵외교정책

의 방향”. 윤견수 외. 『딜레마와 행정』. 115-142. 서울: 나남출판사.

염재호․박국흠. 1994. “딜레마와 정책의 비일관성”. 이종범 외.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157-185. 서울: 나남출판사.



생명공학 분야 배아복제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딜레마 대응 분석 73

윤견수. 1993. “조직의 딜레마에 대한 상징적 반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딜

레마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6(4): 1257-1280.

______. 2001. “선택상황의 구성방식과 의사결정자의 딜레마”. 『한국정책학회

보』. 10(1): 5-30.

______. 2006. “정부의 결정을 딜레마 상황으로 가게 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15(1): 71-100.

이상돈. 2006. “공론의 미비 속에서 배아복제의 합법화?”.

이영희. 2001. “과학기술의 사회적 통제와 수용성 연구 : 생명공학을 중심으

로”. 『과학기술학연구』. 1(1): 71-103.

이종범. 1992. “딜레마와 상징적 행동: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책대응을 중심으

로”. 이종범 외.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189-211. 서울: 나남출판사.

______ 외. 1992.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한국행정학

보』. 2(4): 3-22.

______. 1996. “딜레마 확률과 제도적 대응: 서울시 도시재개발 사업을 중심으

로”. 『한국행정논집』. 7(2): 1-21.

______. 2000. “개혁의 딜레마와 조직의 대응: 행정쇄신위원회의 조직화 규칙

과 전략”. 윤견수 외. 『딜레마와 행정』. 175-217. 서울: 나남출판사.

______․윤견수. 2000. “정부의 딜레마에 대한 제도적 해결장치의 연구: 노동

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칙학회보』.

24(3): 149-171.

______. 2005.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

『행정논총』. 43(4): 1-27.

조성은․김선혁. 2005 . “정책 결정요인으로서의 이해, 신념 그리고 제도: E

U․한국․미국의 GMO 규제정책 비교연구”. 『2005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최성모, 소영진. 1993. “사회규제완화와 풍선효과: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규제기

관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27(4).

최흥석․홍성만. 2004. “수자원공급의 거버넌스 변화 분석: 정책공동체에서 이

슈네트워크로”. 『한국행정논집』. 16(1): 49-79.



74 사회과학논총

하민철․윤견수. 2005.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설정과 딜레마, 그리고 제도화: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4):

63-8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센터 자료. 2004-2007.

한국생명공학연구원&산업자원부. 2007. 『바이오안전백서』.

한국언론재단. 종합신문검색사이트(www.kinds.or.kr) : <경향신문>, <중앙일

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문화일보>, <시사

저널>, <주간한국> 등

홍성만. 2002. “정부와 비정부조직(NGO)의 정책경쟁과 합의형성과정: 영월(동

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책조직과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36(1): 21-40.

Jordan, G. & Shubert, K. 1992. “A preliminary Ordering of Policy Network”.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1: 1-27.

Marsh, D. 1998. “The Development of policy Network Approach”. In D.

Marsh(eds). 『Comparing Policy Network』.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Mary, Douglas. & Aaron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hodes, R. A. W. & David Marsh. 1992. “Policy Networks in British

Politics”. In R. A. W. Rhodes & David March (eds). 『Policy

Networks in British Government』. Oxford: Clarendon Press.

[논문접수 2024. 11. 15; 심사완료 2024. 11. 28; 게재확정 2024. 11. 29]



생명공학 분야 배아복제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딜레마 대응 분석 75

<Abstract>

Analysis on Change of Policy-Network and Response of
Dilemma in Dilemma's Situation of Embryo-Reproduction in
Biotechnology's Field : Focused on the Application Period
Before and After the Professor Hwang Woo-suk Incident

Lim, Chaehong*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s in the policy networks of the major

actors involved in the context of the dilemma situation and the

corresponding dilemma response behaviors in the context of embryo cloning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In particular, by linking dilemma theory with

policy networks that can look at changes between actors from various

angles, it shows that dilemma theory can be more useful when combined

with other theories. Moreover, in the sense that embryo cloning is analyzed

through the dilemma theory among the cas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hat presuppose rapid changes over time, it is judged to be an attempt to

gradually converge as a generalizable theory. Nonetheless, it is hoped that

the generalization of dilemma theory will require additional conditions and

the continuation of efforts in various interdisciplinary studies (case studies,

quantitative studies, etc.).

Key Words: Policy Networks, Dilemma Responses, Embryo-Reproduction in

Biotechnology, Protected Valu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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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국가적인 위기이다. 현재의 지방자치행정체제로서 이 국가

적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현재의 중앙집권시스템에 의한 예산배분

구조는 지방에서는 의존적 체질과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인하여, 행정관리의 효율성이

지극히 낮아지고 있다. 특히 군자치단체와 인구10만이하의 중소도시의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소멸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2장에서는 이러한 위기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한다. 지방분권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3장에서는 자치분권정책

의 시계열적 분석을 역대정권별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자치분권정책을 우선하여 시스템설계를 해야 함을 제시한다. 현재의 한국지

방자치제도는 왜곡된 비정상적이고 형식적인 단체자치시스템에 불과하다. 분권정책의

진정한 파트너는 권역별메가리전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소멸, 분권자치정책, 수도권집중, 중앙집권시스템, 지방시대

* 본 논문은 2023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제한 논문을 수정․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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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지방자치단체를 덮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의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비수도권은 대학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까

지 진전되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시군구가 급증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지방에서는 공가의 급증하고, 지방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미 저출산으로 인하여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숫자도 급

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는 재정위기로 이어

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더욱 더 떨어뜨려서, 자치하기 어려운 자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지방자치단

체의 통합논의가 일어나게 되고, 중앙정부는 시군구의 통합을 통해서 지방자

치단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0%도 되지 않는

곳이 50%이상이 되고 있기에 인구감소와 지방산업의 쇠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분권정책을 더 지속한다는

것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분권 논의를 중단하고, 오히려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가속화하여 재정력이 평균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더 힘을 얻게 된다. 또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을 가속

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력이 더 강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

한 집권화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들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정

책을 폐기하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집권화된 지방정책을 해야 한다는 논리

에 힘을 싣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지방자치정책은 분권정책을 중

단하고, 균형발전정책을 우선하고, 중앙정부의 집권화된 지방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국토와 공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지방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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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할 정도로 인구감소로 인하여 10만이하의 중소도시

들은 조만간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하고 있다.

또 지금과 같이 17개의 광역시도의 경우 인구규모나 산업규모에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쇠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초광역권역을 중심으로 광역시도를 통

합하고, 이러한 초광역권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인력과 조직을 분권시키는 분권국가로 가야한다는 논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다

(김근영, 2019).

또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하게 한다고 하기도 하면서, 분권보다는 지역간의

격차해소가 우선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의 거점 대도시를 발전시

키고,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역에

서 일자리와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핵적 국토운영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마강래, 2018).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대로 과연 한국의 자치분권정책은 실패한 것이

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을 지속해나가면서, 지역간의 격차를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균형발전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인구소멸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본 고에서는 이 논지를 풀어가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정책은 새롭게 온전한 자치분권이 되도록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분권자치정책의 정책구조를 새롭게 재설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II 지방소멸문제와 자치분권정책의 위기

1. 지방소멸문제와 원인분석

한국의 인구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은 소

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청소년의 인구감소가 현격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

율이 낮아져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가차원에서도 현재의 경쟁력이나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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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청소년의 인구가 천만명이하로 줄어들었고, 2015

년의 1인가구의 수는 27.2%에 이를 정도로 가구수의 변화와 세대구조가 변화

하고 있다. 또 2016년에도는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3,631만명을 정점으로하여 감소추세에 있다.

2017년에는 출생아의 수가 40만명이하로 떨어지더니, 2018년에는 합계출산

율이 1.0 이하로 되었고, 2022년에는 0.78로 떨어졌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2031년부터는 5,29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국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시

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는 국가전체적으로는 출생과 사망의 산술적 합에 따

른 자연적 감소를 들고 있으나, 지방차원에서는 사회적 이동에 의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욱더 문제가 심각하다. 비수도권

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방도시의 산업기반

이 쇠퇴하면서, 탈산업화, 교외화,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방의 중소도시의 쇠퇴라고

할 수 있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의 출산율이 더 낮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비

수도권의 출산율은 수도권보다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하는 것은 대학 청년들이 지방 비수도권에 일

자리가 부족하거나 만족할만한 일자리(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사

회적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회적 이동에 의한 인구유출이라고 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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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지방소멸에 대한 다층적 인과관계 분석 

수도권에는 일자리도 많고, 4차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인력

수요가 생김으로 일자리의 기회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는 대학들에 진학한 대학생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에서 계속

체류하는 데 익숙해져서 지방으로 내려가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잔류하는 대학청년들은 고물가의 부동산가격과 정규

직 일자리구하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꺼려하거나 1명이상의 자녀를 낳기를 주저하게 된다. 출산비용과 육아

비용, 자녀교육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서울시의 출생률은 0.59까지 떨어

져서 전국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으로 대학청년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비해 서울과 수도권의

출생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에 가장 기

여를 많이 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비수도권은 그래도 수도권보다 출생

률은 높지만,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이동으로 인하여 지방산업의 쇠퇴가 가속

화되어, 빈 집의 증가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공모방식으로 지원하

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

하는 등 다각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재정투입을 하고 있으나, 이처럼 중앙정

부 주도적인 방식으로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모니

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1단계 분석>
   지방(비수도권)소멸  <- 지방(비수도권) 인구감소 <- 수도권으로 인구유  

          출(대학청년)  <- 일자리부족 

<2단계분석>    
        1차원인 <- 수도권일자리기회 많음 <- 수도권 SOC인프라 중앙정  

                  부투자  <- 중앙정부 집권통제  
        2차원인        ( <- 지방대학경쟁력저하 <- 지방대학투자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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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집중 심화와 중앙집권시스템

서울시는 인구과잉으로 인하여 택지부족현상이 1980년대부터 나타났다. 1

기 신도시 건설의 경우 1989년이고, 2기 신도시인 판교, 화성, 파주 등이 조성되

면서, 서울인구의 교외화현상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리고 광역시에서도 신도시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인하여 대도시

의 교외화 현상도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의 도시화현상과 도시의 거대도시화현상은 세계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일본의 도쿄가 전형적으로 도시화와 거대도시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파리시는 2010년에 224만명이고, 파리도시부는 1,046만

명이며, 파리 대도시권은 1,222만명으로서 전형적으로 대도시 광역권의 성장을

보여준다. 일본의 도쿄도 2018년기준으로 도심 23구가 897만명인데, 도쿄 대도

시권역은 3,800만명에 이를 정도로 광역권역의 인구 집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도시화 현상과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이 수도권에 일극집중되어

나타난 것이 한국의 국토공간이다.

2018년 12월의 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2,580만명으로서 전국의 49.8%에 이

르더니, 2023년 1월에는 2,599만명으로서 전국의 50.5%가 되어, 수도권에 대한

일극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이 거대도시화되면서, 서울 대도시로부

터 경기도로의 교외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구성에서 경기도에 대한 인구비중이 점점 커지고, 서울시는

그 인구비중이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입증해 준다. 즉 2018년

12월에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보면, 서울시가 18.8%에서 2023년 1월에는 18.3%

로 떨어지고, 인천이 5.7%에서 5.6%로 떨어졌다. 그런데 경기도는 25.2%에서

26.3%로 늘어난 것이다.

이럼 수도권의 거대도시화로 인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체계로 관리하기 보

다는 이를 통합하여 단일의 초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세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신설기구

의 장은 장관급으로 임명하고, 담당사무는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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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주택, 주요도시기반시설과 교통, 산업과 고용, 물관리와 재난관리, 에너

지와 환경, 그리고 쓰레기와 폐자원관리에 대한 초광역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

한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중앙집권 패러다임에 의한 할거적 관료제조직

이다.

둘째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이 참여하는 수도권

광역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여기서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하여야 할 것인데, 사무국 조직이 강력하

지 않으면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국무총리실의 행정

기구로서 처와 같은 부서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수도권차장을 설치

하여 수도권의 광역기능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도 중앙집

권적 패러다임에 의한 정책수단이기는 하지만, 할거적 관료제조직이라기 보다

는 조정적 행정기능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도권 대도시권 계획을 세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수립하고, 중앙정부도 참여하여, 중앙정부의 관점에

서 원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그리고 참여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역할을 분담

하고, 이에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치분권형 해결방식

이라고 할 것이다.1)

문제는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재도입한지 34년째가 되고 있지만, 이처

럼 수도권의 거대도시화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전

히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에 의한 정책대안이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교통본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대체된 것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패러

1) 자치분권형 해결방식이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는 구성 자치단체들이 연합체를 형성
하더라도 과연 연합체와의 역할분담에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여
전히 행정구역중심의 이기적인 권한행사를 하게 되면, 연합체는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즉 수도권의 대도시권계획이 수립되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각자의 종합
계획보다 상위계획을 우선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수도권 초광역 행정기구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전문연구기관도 필요하며, 수도권 광역
행정기구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도시권 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
도록 법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초광
역 연합체의 주민대표기구로서 초광역연합의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 국
회와의 입법분권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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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이 초광역문제 해결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

3. 자치분권정책의 구조적 한계 

현재의 지방행정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을 정

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할 수 없다. 오히려 열악

한 자치역량의 편차를 더 크게 하여, 수도권에만 유리하고, 비수도권은 고사하

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 된다.

재정자립도의 전국지표를 보면, 2001년에 57.6%였던 것이, 2018년에는

53.6%로 낮아지고 있다. 전국평균인 53.6%를 상회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지역에다가 부산, 울산, 대구, 대전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53.6%이하이다. 심각한 재

정상황이고, 재정적 자치역량이 부족하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에 의

존하는 것이고, 자치분권정책에 오히려 반대하고,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가 집

권적으로 통제해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을 수 있다.

자치분권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재정

역량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을 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서 연대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러한 협의체는 상위계

층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서비

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러한 상위계층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그 위의 차상위 계층의 연합체를 구성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으

로서는 어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차상위 계층의 행정사무에 대한 법적

권한과 인력, 재원을 중앙정부가 선점하고 있어서 포괄적 법적권한-조직, 인사

-재정의 종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열악하기에 당연히 지방자치분권정

책이 성공하기 어렵고, 심지어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의체나 연합체

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결국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으로서 중앙집권 통제관리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바로 수도권

의 광역교통서비스 공급에 대한 사례에서 자치분권적인 패러다임에 의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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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교통조합은 15년만에 실패하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의 하부행정조직으로

서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로 대체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996년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광역교통정책협

의회를 구성하여 협의체를 만들었다. 1999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광

역교통기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가 수행되었고, 2003년에는 수도권

3개 지자체장이 광역교통기구 설치에 합의하였다. 드디어 2004년에 수도권교

통조합 설립 추진단이 구성되었고, 2005년에 행정자치부는 수도권교통조합 설

립을 승인한 것이다. 이리하여 광역자치행정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상향적

(bottom-up)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때에도 조합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광역교통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서 하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는 국회 등 중앙정부의 정치

권에서 선거구호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표1> 수도권교통본부의 해산과 광역자치행정의 실패 

그러나, 2007년에 수도권교통조합을 수도권교통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9년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의 하부행정조

직이 출범하면서, 수도권교통본부는 해산한 것이다.

이것은 자치적인 상향적 해결방식으로서의 ‘조합’이 실패하고, 하향식 중앙

집권적 관리방식인 ‘권역지방행정기관’이 대체한 사례로서, 한국에서 수도권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같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에서도 상향

식(bottom-up) 자치방식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하물며 재

정자립도가 더 낮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말하여 무엇하랴.

요컨대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구조와 시스템을 가지고 분권자치정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한다해도, 자치분권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어디서 문제가

년도 내용
1996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역교통정책협의회 구성
2003 수도권3개 지자체장 광역교통기구 설치 합의
2005 행정자치부, 수도권교통조합 설립 승인
2007 수도권교통조합을 수도권교통본부로 명칭 변경

201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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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겼던 것이고, 어디서부터 자치분권정책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야 하는 것일

까?

III. 자치분권정책의 시계열분석과 문제점

1. 1990년대(국민의정부)의 자치분권정책

1990년대에 재도입되었던 지방자치제도는 무늬만 지방자치였지 실질적으

로는 관치행정이 지속되는 극강단체장-극약의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었다(김순은, 2021:14). 즉 대부분의 해정권한이 단체장에게 부여되었던 것이

고 심지어 지방자치의 핵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

권도 단체장에게 있었다. 한 마디로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제도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행정문제를 지방자

치단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며 집행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구비한 지방

자치가 되도록 중앙정부의 자원(법적권한, 재정권, 조직권, 입법권 등)을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분권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것이 시

작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부터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행정권한 지방

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

는 지방분권정책의 제도적 도입이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행정권한이

라고 하면, 법제도적 권한과 예산, 조직과 인력에 관한 것이 종합적으로 이관되

어야 할 것인데, 실제는 행정사무만 이양되는 것이어고, 나머지는 여전히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불완전한 분권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자치분권정책의 수단이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자치분권정책의 목표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양이 많아지면 자치권을 제대

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은 정책문제인식이 잘 못된 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 인력과 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구조적인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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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을 높인다고,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부분적으로 이양한다고 하는 분권정

책의 도구선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또 한국에 재도입된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불완전했던 이유는 당시

이 정책을 추진했던 주도자가 내무부였다는 것이고, 내무부는 지방자치의 재

개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지방

자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당시 야야당 정치가는 제도가 불

완전하더라도 일단 시급하게 도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김순은, 2021:14)2)

자치분권정책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여서, 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주권

자로서 능동성과 권리의식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에서 자치분권

정책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시민성을 가진 주민이어야 하고,

주민에 대한 분권도 정책 대상자의 대안으로서 검토되었어야 하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의 자치분권정책은 행정사무이양을 주된 정책수단으

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행정사무의 수를 늘리는 것이 곧 분권이라

라는 인식을 정책결정자들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1990년대 말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중앙정부의 행정사무 중에서 지방자

치단체로 이양한 것은 232개이다. 전체 행정사무 4만5천개중에 1%도 되지 않

는 정도였다. 그나마 국민의 정부에서 발굴한 것은 612개의 행정사무를 발굴하

였지만, 실행한 것은 37%정도였고, 나머지는 참여정부에서 대부분 이양되었

다. 즉 참여정부에서 374개의 사무가 이양된 것이다.

2. 2000년대(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자치분권정책과 균형발
전정책

2) 이러한 인식은 2021년도 문재인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을 하고, 자치분권6
법을 통과시킬 때도 여전히 반복된 측면이 있었다. 즉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10여년
이상의 논의와 검토를 거치고서도 일단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
기에 불완전한 자치경찰제도일지라도 시작하자는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소속 자치분
권위원회는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입된 현재, 이름뿐인 자치
경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반쪽짜리 경찰이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치안문제에 대해 사무만 있고 권한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명확한 이원
화가 필요하다는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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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자치분권에 관하여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국정핵심과제로서 분권정책을 제시하였고, 국정운여으이 2대 핵심과제의 하나

로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분권과 분산

을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국정

구상단계에서 분권정책을 기반으로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

으로 지역별로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전체적인 균형발전이 되게 한다는 구상이

었다. 즉 자치역량에 기반한 자치적 균형발전정책이 국정기획의 논리적 그림

이었다고 할 수 있다3).

또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3대추진원칙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선분권후

보완원칙’ ‘보충성원칙’ ‘포괄성원칙’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선분권후보완원칙에서 지

방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었고,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에 가까

운 정부로 우선 배분한다는 것, 그리고 포괄성의 원칙은 중·대단위 사무를 포

괄이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이러한 국정의 기본원칙과 분권의 논리모형을 따르지

않고, 균형발전 자체에 우선성을 두게 되면서, 중앙집권화된 권한을 분권하기

가 어려워진 딜레마가 발생한 것이었다.

아무튼, 참여정부에서는 분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종합계획

을 수립하였고, 7개분야 47개 분권과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위

원의 선거를 도입한 것도 이 때였다.

지방분권의 로드맵을 보면, 7대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첫째 중앙-

지방간 권한재배분, 둘째, 재정분권의 추진, 셋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강

화. 넷째, 지방의정활성화 및 선거제도개선, 다섯째, 지방정부의 책임성강화,

여섯째, 시민사회활성화, 일곱째, 협력적 정부간관계정립으로서 분권정책에 우

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

3) 이것은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기관에 표명된 새 정부의 지방분권정책기조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었음(김병섭, 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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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첫 번째 국정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기 위하

여 정책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중앙-지방간 권한 재배분의 정책

목표하에 정책수단으로서 지방분권추진기반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

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가

있다. 그리고 이들 정책수단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적 정책수단으로서 10가지

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책구조 트리(tree, 나무)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정책구조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국정구조나 정책구조대로 구체적인 부분에서 집행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중앙-지방간 권한

재배분-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라고하는 정

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정책구조를 보면, 결국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것으로 표

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정부에 비해 이양완료한 것이 획기적으로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정도의 성과로서 중앙-지방간 권한재배분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로, 참여정부에서도 지방이양사무현황을 보면, 902개의 사무를 이양

확정하였다. 참여정부에서 이양완료한 것은 참여정부에서 613개 사무이고, 이

명박정부로 넘어가서 243개를 이양완료하였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19개가

이양완료되었다. 여전히 추진중인 것은 27개가 남아 있다. 이것을 보면, 참여정

부에서는 김대중정부에서 이양확정하여둔 사무 374개를 이양확정하였기에 이

정책목표 중앙-지방간 권한재배분

정책수단

지방분권추진기반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실행적 정책수단

사무구분체계개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도시특례제도강화, 제주특

별자치도추진, 교육자치제도개선, 자치경찰제도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기

능조정, 지방분권화지표개발 및 분권화수준 측정제도도입, 자치단체관할구

역합리적 조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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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확정한 것은 총 987개가 되는 셈이다.

아뭏튼 행정사무의 이양이란 관점에서 참여정부는 가장 많은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완료한 셈이다.

<표3> 역대정부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 수 현황 

출처: 김순은 외(2021:53)

다음으로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는 자치분권정책은 그 우선순위가 낮아

졌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심을 두었고, 그 결과로 통합창

원시가 출범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의 자치분권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았지만, 지방소비세

5%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재정분권에는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에 대한 재정분권의 성과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졌기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켰다고 보기

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행정사무의 이양현황을 보면, 1,587개의 사무를 이양확정

하였다. 이 점에서 자치분권정책이 국정전체적으로는 그 우선순위가 낮은 것

으로 평가되었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의 양적

인 측면에서는 그 어느정부보다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양확정한 것중에

서 516개의 행정사무를 이양완료하였고, 다음 정부인 박근혜정부에서 186개를

이양완료하였다. 또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도 291개가 이양완료되었다. 그렇

지만, 여전히 이양확정한 것 중에서 미이양되어 추진중인 것도 594개나 되어

가장 많은 사무가 이양확정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지 않고

구분
이양

확정

이양완료
추진

중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소계

계 3146 232 987 763 206 400 2588 667
국민의정부 612 232 374 4 1 611 1
참여정부 902 613 243 19 875 27
이명박정부 1587 516 186 291+109 993 594
박근혜정부 -
문재인정부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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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3. 2010년대(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정책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치분권정책이 시련기를 그친다고 할 정도 그 우선순위

가 높지 않았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통과한 지방자치발전계

획을 수립하였을 정도로 국정차원의 조정력을 발휘하였지만, 실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확대하여 6%대로 하였는데, 이것

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지방세인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였고, 이로

인한 지방세수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진정성을 가진 재정분권정

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자치분권정책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지방소비세 확대가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다

른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된 셈이다(김순은,

2020).

박근혜정부에서는 지방이양사무를 이양확정한 것은 없다. 이점에서 지방

자치발전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행정사무이양에 관한한 가장 소홀하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명박정부에서 이양확정한 것 중에서

186개를 이양완료하였다는 것은 있지만, 이는 앞 정부에서 이미 확정한 것을

이양완료한 것이다.

문재인정부(2017.5-2022.5)의 자치분권정책은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을 비

전으로 제시할 정도로 혁신적이었다. 2020년 12월에는 자치경찰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을 국회에서 입법화하면서, 지방자치정책의 남겨진 과제들을 해소

하는 개혁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수립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는 주민주권구현이라는 용

어를 제시하였고, 단체자치중심에서 주민자치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자치분권종합계획은 2018년9월에 수립되었고,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33개의 추진과제와 136개의 실행과제로 구체화되었다.

또 2020년 1월에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여 400여개의 국가사무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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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양하였고, 재정분권개혁을 통해 8.5조원의 지방세를 확충하기도 하였

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치분권의 성과를 보여주었기에 자치분권의 르네

상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김순은, 2020).

문재인정부에서 지방소비세를 다른 정책목적과는 무관하게 자치분권정책

의 일환으로서 10%로 순수하게 확대한 것은 앞 정권의 지방소비세 확대와 대

비되는 부분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의의 원리를 지방주의로, 효율중시의 국정운영체계를 민주

성 위주로, 통치의 구조에서 협치의 구조로 개정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된 것은 자치분권의 제도화란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양확정한 것은 45개의 사무이고 여전히 소관부처에서

추진중인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양발굴확정하여 이양완료한 것은 없다.

다만, 이명박정부에서 이양확정한 사무 291개와 일괄이양법을 통해 기능단위

로 연결된 사무 109개를 합쳐서 400개의 사무를 이양완료하였다. 이 점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 수준이란 관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나 이

명박정부보다도 적은 수의 행정사무 이양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각 정부별로 분권정책의 성과란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간의 권한을 재배분한다고 하는 국정목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실제로 그 성과

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의 이양이라고하는 아주 미시적인 단위

에서 양적인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분권정책의 수단으로서 거시적 구

조에서의 권한 배분을 정성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도를 드디어 실시하였다는 성과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문

제는 그 알맹이를 보면, 형식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이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제도가 운

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전히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나 집행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가능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지방자치분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중앙행정



92 사회과학논총

조직의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치권력이 지방으로 분권되어 조화로운

중앙-지방관계를 구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devolution)되지 않는 상

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역량을 가지고 지방의 발전이나 지역의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와 인구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생존 유지

도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존립방법이 없다. 자치권을 반납하거나 파산하지 않는한 중앙정부의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중앙정부의 규제나 지침을 따

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인 결정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이

렇게 되면, 다시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정책, 중앙정부의 지침과 규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자치분권은 후퇴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자치분권정책의 실패이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을 우선하면

서 균형발전(혹은 지역발전, 수도권에 빨려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비수도권의

발전역량확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치분권정책은 국정구조개혁의 일

환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단지 공간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이란 관점

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균형발전정책도 실패하고, 비수도권

의 지방은 망하게 될 것이고, 비대한 수도권과 중앙정부 권력만이 남게 될 것이

다.

IV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자치정책의 정책구조의 신설계

 1. 정책목표의 신 설계: 자치분권우선을 위한 중앙정부구조 감축분리

자치분권정책은 지난 34년동안 추진하였지만 제도적으로 실패하였다. 제도

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것은 미시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지역발전이

성장하였다고 할 수도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비수도권 지방의 쇠퇴와 소멸위험에 이를정도로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제도 34년의 운영으로인한 가장 심각한 지방정책문제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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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각 격차 확대’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기초지방자치

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대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서, 이러한 조정과 중개

역할을 해야 할 중앙정부의 정책운영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할 때인

1991년의 재정자립도보다 10%이상 하락하였고,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

정위기라고 할 정도의 지방재원고갈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자

치단체로서의 폐지를 해야 할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시민사

회영역의 공동체자치로 전환하는 혁신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

는 시민사회영역의 공동체자치란 지역시민들이 스스로의 재원에 의하여 자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단체자치적 공공체자치와는 달리, 한정된 영역의 공유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특정영역의 공동체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영역에는 정부행정영역이

가능한 간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정책의 실패는 자연스럽게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그렇지만 균형발전정책은 중앙집권적 패러다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간 충돌과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자치분권정책은 어떻게 균형발전정책과 조화를 가지면서

정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균형발전정책은 3가지의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3분(分)’정

책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분산정책이고 둘째는 분업정책이며 셋째가 분권정책

이다. 균형발전정책은 정책문제로서 수도권의 집중을 가장 심각하게 보았던

것이고, 수도권에 있는 산업과 인구를 비수도권의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는 ‘분산’정책을 가장 중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실행정 정책

수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인 지방으

로 이전시키는 정책수단을 대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국토공간을 균형

시키려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강력하게 하는 집권화

된 정부를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분담을 한

다는 ‘분업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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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스스로 기획하고 결정하며 집행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분

권정책’을 소홀히 하게 되고, 중앙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서 홀대받게 되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균형발전정책과 자치분권정책을 통합하여 지방시대정책

을 추진하려고 한다. 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중앙집권적 정부운영으로 인

하여 실패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여, 윤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분권자치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자치분권적 균형발전정책’이라

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기획과 제안, 그리고 중앙정부와

의 협약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중앙정부은 이러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해 지원이나 지지하는 역할에만 한정하도록 한다

는 것이다.

이 경우, 자치분권적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구비

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내의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역량은 그러한 ‘자치분권적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상과 조직, 그리고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정책수단의 신 설계: 초광역정부의 신설과 17개광역지방자치

단체의 권역별 통합  

수도권교통본부의 광역자치행정 실패사례에서 보여주듯이 현재의 광역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이양이나 재정분권정도로서는 광역시와 도의 심각한

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권역별로 특별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

여, 권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지역권역을 형성하고, 이 지역권역에 대한 중앙정

부로부터의 ‘권한-조직-재정’ 의 포괄적 ‘기관분리 및 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정책수단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지역권역 연합체 형

성을 위한 행정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정책의 목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데 맞

추어지는 것이지, 전국적인 국토의 공간적 산업인구배치의 균형을 맞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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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정책목표의 애매모호함을 없애야 정책은 일관성있게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치분권정책의 정책문제는 ‘수도권의 비대화’에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에 상

응할 수 있는 광역연합지역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을 서로 뭉치고 협력할 수 있는 ‘광역연합

지역정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충청권(대전, 충남,충북),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으로 통합하는 것이

다.

네 개의 광역연합지역정부는 자치분권적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연합권계획을 신설하고, 지방소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기능들

은 광역연합지역정부의 행정조직과 기능으로 이양한다.

대표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12개 지역중소벤처

기업청, 고용노동부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지청, 1개 출장소, 산업통상자

원부 소관의 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를 광역연합지역정부에 이양한

다.

다음으로 광역연합지역정부에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시

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 예산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광역

지자체가 10.7%, 기초지자체가 18.8%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정부 예산비중을

40%로 하고, 광역연합지역정부 20%로 재정분권을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광역연합지역정부가 한국의 민주공화정 헌법시스템에서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의 법률제정권을 부여받은 광역연합

지역의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그 의원들의 선출은 광역연합지역정부의 구성

전체선거구역으로부터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

3. 정책대상자의 신설계: 초광역지방자치단체를 분권정책의 대상
자로

자치분권정책의 정책대상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권자

로서의 주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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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시행2023,7.10)을 보면, 지방자치분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함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자치분권정책의 목표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이다. 이를 위하여 수단으로서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

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과 둘째,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표4>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정책구조 

지금까지의 자치분권정책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였고, 중앙정부는 이 정

책의 추진자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자치분권정책의 새로운 설계에서는 정책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자치분권정책의 대상자가 되

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집권화로 초래

한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정책목표에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직접 정책목표로 정해야 할 것

이다. 이것을 정책목표로 하지 않으니, 정책수단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 내용

정책목표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

정책수단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둘째,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

정책대상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주민

정책도구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종합계획 / 시도지방시대계획 및 시행계획 /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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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를 개편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대학과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더 이상 수도권

의 대학이나 기업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정책구조에서 수도권의 대학과 기업의 비스도권으로의 이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빠져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발전균형정책의 정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제12조를 보면, 정책목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간의 협력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첫째 주민생활기반확충과 지역발전역량강화, 둘째 지

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촉진, 셋째, 지역교육여건개선과

인재양성, 넷째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다섯째, 지역균형발전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확충, 여섯째, 지역문화 관광의 육성 및 환경보건, 일곱째,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여듧째, 성장촉진지역의 개발 아홉째, 인구감

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열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열한째,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열두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열세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열네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지원,

열다섯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열여섯째,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열일

곱째,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로 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표5> 지역발전균형정책의 정책구조  

구분 내용
정책목표 지역혁신체계구축

정책수단
산업계, 학계, 연구계간의 협력활성화,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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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방자치분권의 정책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분권을 위하여

첫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둘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셋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넷째, 자치경찰제 실시 다섯째,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여섯째,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개선 일곱째, 주민

참여의 확대 여듧째, 주민자치회의 설치 아홉째,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열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열한째,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되어 있

다.

<표6> 지방자치분권정책의 정책구조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

실행적

정책수단

첫째 주민생활기반확충과 지역발전역량강화,

둘째 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촉진,

셋째, 지역교육여건개선과 인재양성,

넷째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다섯째, 지역균형발전거점육성과 교통물류망확충,

여섯째, 지역문화 관광의 육성 및 환경보건,

일곱째,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여덟째, 성장촉진지역의 개발

아홉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열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열한째,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열두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열세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열네째,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 및 지원,

열다섯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열여섯째,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열일곱째,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구분 내용
정책목표 자치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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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윤석열정부에서 자치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통합한다고는 하

였지만, 여전히 이 법률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수단, 자치분권정

책의 목표와 수단은 별개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통합되어 하나의

정책으로 융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는데, 지역주도의 균형발

전정책은 불가능하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균형발전정책이 현실적으

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시대정책은 형용모순이다. 즉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정책이 되는 셈이다. 이 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

균형발전에 있어서의 성과가 좀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지방시대 정책이

지향하였던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정책은 실패라는 것이다.

균형발전정책의 정책구조도 이상한 점은 정책목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있는 산업인구배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는 지역혁신체계구축이라

고 되어 있다. 수도권에도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수도권

에 인력와 산업이 더 집중하고 있는 구심력이 형성되게 될 것인데, 현실은 바로

수도권으로의 구심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으로의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몇몇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의 분권

주민의 지방자치참여강화

정책수단

첫째,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둘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셋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넷째, 자치경찰제 실시

다섯째,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여섯째,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개선

일곱째, 주민참여의 확대

여덟째, 주민자치회의 설치

아홉째,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열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열한째, 지방행정체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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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고보조금사업이나 중앙정

부의 공모사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원을 획득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

있어, 더욱더 중앙정부 의존적이 된다.

즉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 할수록, 지방지치단체는 더욱 의존적이 되어,

자치분권정책의 방향성과 역행한다.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지방재정력이 높은 상위그룹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원을 얻기 위하여 자치분권

정책의 정책수단들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무력화할 수 있는 실정이다. 자치

분권정책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

 4. 정책도구의 신 설계: 지방시대를 위한 중앙정부 부처조직의 분
리-이관 행정조직구조개혁

정책도구(tool, instrument)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집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 정책도구는 정책수단 중에서도 실행적-집행적

수단을 특히 구분하여 지칭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정책도구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회적 규제

나 경제적 규제도 도구가 될 수 있고, 보조금, 대출담보, 조세지출, 부과금등도

도구가 될 수 있다. 또 공기업, 민간위탁, 행정지도, 공공정보 등도 도구가 되기

도 한다(정정길외, 2022:375)

자치분권정책의 경우, 정책도구로서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도구로 볼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소속으로

두고, 5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3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위원으로서는 기획재

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비롯하여 각부처의 장관들과 위촉위원 21명으로 구성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기획단을 소속으로 둘 수 있고,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자치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지방시대종합

계획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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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도지방시대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계획서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균형발전특

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이 지방시대계획은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조정되어야 하는

‘복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

본법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국가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도구라고 하기에는 이 속에 정책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집행

조직으로서의 정책도구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방시대종합계획

인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정과

제이다. 이미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와 대학청년들의 수도권으

로 인구유출에 대해 스스로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점점

고령화의 심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교부금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수

요와 조직인력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것도 곧 중앙정부의 재정적 곤란에 빠지게 할 것이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

체에 대해서 통합을 전제로 한 국고보조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정적인 위기를 탈출하고 재정적 곤궁을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

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현재보다도 더욱더 커지는 현상이 전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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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시군통합이나 시-시통합을 통하여 더 규모가 큰 도농복합자치단체가 되

거나, 대도시 자치단체가 되어, 지역정책에 대한 자율성과 재정운영의 여유를

확보하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화학적 통합을 하려고 하면

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간에 갈등이나 소외가 발생하고, 지역문제를 해결

하는 자치역량은 더 감소할 위험성도 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자치분권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균형발전정

책과 통합하여 추진한다.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하는 조직도 대통령소속 지방시

대위원회의 하나의 국에 불과하여, 자치분권을 균형발전정책의 관점에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수단정책으

로서 자치분권정책이 추진되는 구조이고, 자치분권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간 불균형해소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치분권정책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 정책의 성패를 논할

수 없고, 자치분권정책은 균형발전정책의 성패에 연동되어 있는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자치분권정책은 수단정책으로서의 정체

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지만, 그 실행방식에서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

방이 자치적으로 추진하는 ‘온전한 지방자치’ 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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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 Extinction and Decentralization Policy

Chandong Kim*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are national cris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can overcome this national crisis. In the current budget 
allocation structure under the centralized system,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is extremely low due to the dependent 
constitution and moral hazard in the provinces. In particular, military 
government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100,000 are rapidly declining and are facing a crisis of local 
extinction. Chapter 2 diagnoses and analyzes the causes of this crisis 
phenomenon. It points out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decentralization 
policy. Chapter 3 examines the time series analysis of decentralization 
policies for each successive regime. Chapter 4 suggests that for true 
balanced development, the system design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normal decentralization policy. The current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is nothing more than a distorted abnormal and 
formal collective autonomy system. The real partner in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the regional Meghari government.

Key Words: local extinction, decentralization policy, metropolitan area concentration,

centralized system, local era

* Professor, Department of Autonomy and Urban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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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결과 처리방식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가능 평가시 논문집에 게재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2) 수정,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연구원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4. 논문의 게재순서는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조정한다.

5.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발행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과학논총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사회과학논총』에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지 원고 모집시 연구윤

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며,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과학논총』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며, 논문의 표절, 위조 및 변조,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관한 사실이

발견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주시되, 해당 논문은 심사 및 게재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관련 학술지 편집자에게 통보합니다. ”

제2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소가 주관ㆍ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사회과학논총』에 투고하

는 논문이다.

제3조(표절ㆍ위조ㆍ변조 및 중복게재 정의)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는 연구수행 및 투고과정에서 행해진 표절, 위조, 변

조,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사항을 고려한다.

1.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절차 없이 도용하거나 기

출간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술 내용의 일부를 출처 제시를 생략하고 본인의

생각인 것으로 혼동을 주는 경우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 및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3. 변조: 연구자료 및 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및 삭제함

으로써 원래의 상태를 훼손 또는 왜곡시키는 경우

4.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연구자의 기 출간된 연구물을 새로운 것처럼 다시



게재하거나 투고한 경우

5. 미성년자나 4촌 이내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포
함하는 경우

제4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한을 가지며, 편집

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연구자, 심사위원,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 판단하고, 그 결과를 사

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연

구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3.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연구

자에게 통보하고 소정의 기한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며, 최종 판정이 내려

지기 전까지 제보자 및 해당연구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해당연구자가 소명 등의 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또는 소명행위 등이 소정의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9

조 연구윤리규정의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위반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단,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관계

가 있는 편집위원은 판정과정에서 배제된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의무)

편집위원회에 의해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이후

3년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회과학논총』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1. 논문게재 이후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회과학논총』의

공식적인 논문목록에서 삭제되며, 이후 발간되는 『사회과학논총』과 사회과



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최종판정과 제재

조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제보자와 피조사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

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

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

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윤리규정 시행지침)

1.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

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

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 규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

1. 논문의 투고, 심사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정보 등록
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논문 게재, 탐재의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 세미나)

1. 교내·외 사회과학대학 교수·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1월 연구윤리세미나
를 개최한다.

2. 세미나의 강연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연구윤리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연구윤리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과학논총 투고규정
1. 『사회과학논총』은 사회과학분야의 전문학술지이며 여기에 발표하는 논문

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과학논총』에 게재

를 원하는 논문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영문 원

고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논문의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 한하며, 석사과정 연구자는 교신저자인 지도교수와 함께 공동연구자

의 자격으로 투고할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자 그리고 한글과 영문

논문 모두 투고 가능하다.

2. 본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사회과학논충』는 매년 11월 30일에

발간하며, 투고 논문은 상시 접수한다. 다만, 해당 호에 게재를 하기 위해서는

발간예정일 2개월 전(9월 30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월 이전까

지 투고하더라도, 투고논문의 수에 따라 다음호에 게재될 수 있다.

3. 두 편 이상의 논문을 동시 투고하여 게재가 확정되더라도 한호에 동시에

게재할 수는 없다.

4.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1) 투고신청서와 (2) 워드프로세서(한글 97이

상)를 이용하여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 원고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JAMS)으로 제출한다.

5. 논문분량은 A4 용지 20매(참고문헌, 초록 포함)로 제한한다. 논문이 2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게재료 1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6. 타인의 논문이나 자신의 다른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한 내용을 포함한 논문

은 투고할 수 없다.



7. 유사한 시기에 다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심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다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8. 학위논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투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 첫 페이지에

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9. 논문에 대한 게재료와 심사위원에게 지불되는 심사료는 면제되었습니다.

10. 편집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백마관 213호

11.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7년 3월 이후부

터 『사회과학논총』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IRB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12.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투고논문에 대해 표절 검증을 실시하고, ‘표절검

증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사회과학논총』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되며, 이전

된 저작권은 게재된 논문을 모든 기록 및 전자매체를 통해 수록, 출판, 전송,

배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저작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사회과학논

총』에 게재된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한, 저자는 자신의 논문을 어떠한 방식으

로든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사회과학논총 편집규정
1. 논문의 투고는 반드시 아래의 편집양식 규정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저자에게 반환된다.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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